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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비용추계제도(Cost Estimates on the Bills)는 재정부담을 국가에 지우는 법안을 

제·개정할 때 법안이 당해 초래할 재정소요를 사전에 추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임(임동완, 2009)

❑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추계 관련 제도는 1973년에 이미 도입되어 국회법에 반

영되었으나 제16대 국회까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되지 않았음

❑ 의원발의법안 중 소요비용을 추산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한 법안의 비율은 제13
대 국회 4.3, 제14대 4.8, 제15대 1.6, 제16대 4.6로 매우 저조하였고 그 내용

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졌음(임동완, 2009)

❑ 이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설되고 비용추계서 첨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비용추계

서의 첨부율은 증대됨

❑ 또한, 2021년 국회법 개정(2022년 시행)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활

용하여 비용추계제도의 구조적인 틀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

였음

❑ 의안 비용추계로 법률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안 등의 시행으로 초래되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의안 비용추계는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입법을 유도하여 예산 뒷받침 없는 입

법을 방지하고, 사전 소요비용을 추계함으로 법률과 연계 없이 예산을 편성하

는 기존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박재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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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비용추계는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 연계가 완전하지 않고 비용추계 정보의 체계성이 높지 않아 비

용추계 업무 효율화 및 분석이 어려운 상황임

◦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 연계 미완으로 미발의 의안을 포괄하는 비용추계 식별 

및 현황 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비용추계 특성 및 결과 정보의 체계성 부족으로 비용추계 유형화, 통합적 관

리 및 효율화 방안 모색이 어려움

❑ 이에 비용추계 효율화 및 분석 강화를 위해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필요

◦ 제21대 및 제20대 국회 등에서 발의된 의안과 비용추계서 등(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의 연계

◦ 비용추계 내용 검토를 통한 비용추계 유형 등 특성 정보 체계화 및 특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안과 비용추계서 등의 연계와 비용추계 특성 정보 입력을 바탕으로 비용추

계 유형 등에 따른 비용추계 정보의 통계량 산출 및 분석

◦ 분석 내용에 바탕을 둔 비용추계 업무 효율화 및 체계화 방안 도출

❑ 의안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유형론에 근거하여 정책목적, 산출, 수단 등

에 따라 유형할 필요가 있으며, 각 유형 중 의안 실체 규정과의 정합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의안 비용추계제는 사회 공공서비스 수요의 복잡도가 높아

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하며, 비용추계 분석에 있어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용추계 정보 현황을 분석한 뒤, 의안 실체 규정에 대하여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유형 분류를 진행한 후, 유형별 전략적 방법

론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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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1)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파악

❑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검토

◦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분석

－ 비용추계 처리결과, 국회 소관위원회 정보,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등

◦ 의안 비용추계 정보의 한계

－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의 연계 측면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의 내용 측면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안 검토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법론 제시

－ 의안-비용추계 간 연계 방법론

－ 의안 비용추계 유형화 및 특성 정보 구축 방법론

◦ 문헌 검토 등을 통한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도출

－ 정책목적 및 산출, 정책수단 등 정책유형론에 근거한 비용추계 유형화

－ 의안 실체규정 등에 근거한 비용추계 유형화

❑ 해외의 의안 비용추계 조직 프로세스 및 유형화 사례 검토 

◦ 미국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의안 비용추계 프로세스 제시

－ 의안-비용추계 프로세스 검토

◦ 미국 CBO의 비용추계서 검토

－ 실제 비용추계서 사례를 제시하여 추계서에 제시된 유형화 방안 도출

◦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의 조직, 업무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시

－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의 CBO 조직 구성 비교

－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의 수행 업무 및 분류 유형 비교

－ 비교·분석에 따른 미국 CBO 조직의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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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비용추계 특성 분석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마련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의 통계량 분석

－ 비용추계 유형 및 처리결과 특성 등

◦ 비용추계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제시

－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활용을 통한 비용추계 업무 효율화 방안 도출

2. 연구의 방법
❑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함

◦ 문헌조사에서는 기존의 관련 논문 및 자료를 토대로 비용추계에 대한 현실의 

제도적 사항을 살펴보고 비용추계 운영 현황을 조사함

◦ 미국 CBO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함 

◦ 문헌검토를 통한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현장에서의 비용추계 정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용추계 특성 분석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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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의안 비용추계 제도의 의의와 현황 

제 1 절 의안 비용추계제도 개관

1. 비용추계의 의의
1) 비용추계의 개념

❑ 법안 비용추계1)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 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 감소액을 추계기법

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임

◦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출 및 세출 및 

「국가재정법」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

을 의미함

◦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의미함

❑ 법안 비용추계는 소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용편익분석

(Cost Benefit Analysis)과 유사하지만 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화폐적, 
회계적 비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과 차이가 있음

◦ 비용편익분석은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과 경제학적 기회비용도 분석 대상임

❑ 입법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입법영향 분석과도 유사하나 입법에 따른 재정

적 측면의 영향력에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입법영향분석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재정, 비재정적 측면의 영향을 포괄하여 

분석함

1)  ｢국회법｣ 제79조의 2는 비용추계의 대상을 법률안 등 외에도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

안하는 ‘의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의안 비용추계’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으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의안은 법안이 대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법안 비용추계’를 ‘의안 비용추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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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비용추계는 법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이상경, 2017),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의의가 있음

◦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법률안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

므로, 법률안 등의 시행으로 초래되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적으로 파악함

◦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법안 비용추계는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입법

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입법을 방지하고, 사전에 소요비용을 

추계함으로써 법률과의 연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

기로 작용함(박재용, 2017)

2) 비용추계의 대상
(1) 비용추계의 대상

❑ 「국회법」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

는 의안’을 대상으로, 그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

◦ 「국회법」 제79조의2 제1항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을 추계대상으로 규정함

❑ 이때, ‘비용’의 개념2)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임

◦ 다만. ‘세입’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의 통과여부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의 ‘감소’뿐 만 아

니라 세입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공함

❑ 단, 단순 회계 간 자금이동 같이 특정 회계상으로는 순지출 증가를 초래하지만 

재정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국회법」제79조의2 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

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도 

추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출로 인한 공공기

관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2) 「의안과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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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상 조치와 무관한 경우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서 제외됨

◦ 재정상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과 재정상 조치와 무관한 선출안, 의원징계

안, 윤리 및 자격심사안 등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안은 자체가 재정적 추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한편,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당
해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

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도록 「국회법」 제79조의2 제4항 

등에 규정3)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함(이영환·신영임, 2009)
◦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이

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함

◦ 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의안에 따른 총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함

❑ 비용추계는 회계연도(Fiscal Year)를 단위로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당해 의

안의 시행 및 최초 지출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하되4),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이는 법안 비용추계의 목적이 법안이 매 회계연도 국가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 단,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

장할 수 있음

3) 「의안과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워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

입, 국채발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

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윤주철, 2022).
4) 「국가재정법」제87조 제1항, 「의안과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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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추계 작성 및 처리절차
(1) 비용추계서 작성주체

❑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원발의 의안, 위원회 제안의안(위원회안, 대안), 위
원회 수정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함

◦ 2014년 3월 「국회법」개정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

수반법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

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단, 정부제출 의안의 경우 정부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함

 

(2)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

❑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는 ①비용추계의 요구, ②비용추계서의 작성, ③비

용추계서의 회답, ④비용추계서의 첨부 및 제출로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며 이

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 비용추계의 요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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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위원회의 의안 심사 시 활용됨 

◦ 이때, 위원회 제안 의안 및 위원회 수정안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제 2 절 비용추계제도 실적 및 현황 
❑ 법률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은 17대 6,387건, 18대 12,220건, 19대 16,729건, 20대 23,047

건, 21대 18,115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발의 법률안을 포함한 전체 법률안 중 의원 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중

은 17대 85.3%, 18대 87.8%, 19대 93.9%, 20대 95.5%, 21대 96.9%로 계속 증

가하고 있음

◦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에 다양한 가치가 발현되며 국회 및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 법률안 제출 추이

참고: 21대 법안은 2023년 10월 기준임

출처: 윤주철(2023)

❑ 비용추계서 첨부 건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는 건수는 17대 1,398건, 18대 3,906

건, 19대 4,103건, 20대 4,475건, 21대 5,57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의원
6,387건

(85.3%)

12,220건

(87.8%)

16,729건

(93.9%)

23,047건

(95.5%)

23,715건

(96.9%)

정부
1,102건

(14.7%)

1,693건

(12.2%)

1,093건

(6.1%)

1,094건

(4.5%)

748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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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발의 법률안을 포함한 전체 법률안 중 의원 발의 법률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는 비중은 17대 21.9%, 18대 31.8%, 19대 24.9%, 20대 19.6%, 21대 

30.6%로 나타나고 있음

◦ 자연스럽게 법률안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사용이 필수적인 법률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짐

[표 2] 비용추계서 첨부 추이

참고: 21대 법안은 2022년 12월 기준임

주: ‘비용추계서 첨부 추이’는 공식추계와 미첨부 사유서를 모두 더한 건수임.
    재정수반 요인에 따라 공식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것을 의미함.
출처: 윤주철(2023)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 대상법률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결법률은 2017년 810건, 2018년 936건, 2019년 565건, 2020년 1,039건, 

2021년 887건, 2022년 433건,  2023년 173건임(2023년은 2023년 1분기 기준)

◦ 재정수반법률은 2017년 228건, 2018년 225건, 2019년 182건, 2020년 302건, 

2021년 283건, 2022년 154건, 2023년 60건임(2023년은 2023년 1분기 기준)

◦ 가결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8.1%, 2018년 24.0%, 

2019년 32.2%, 2020년 29.1%, 2021년 31.9%, 2022년 26.2%, 2023년 34.7%임

(2023년은 2023년 1분기 기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의원
1,398건

(85.1%)

3,906건

(88.2%)

4,103건

(92.6%)

4,475건

(94.7%)

5,574건

(97.3%)

정부
245건

(14.9%)

522건

(11.8%)

328건

(7.4%)

250건

(5.3%)

153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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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 대상법률안

참고: 2023년 자료는 법안은 2023년 1분기 기준임

출처: 이정은(2023), 예산정책처(2023)

가결

년도

법률 재정수반요인

가결법

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소계 지출 수입 소계 지출 수입

전체 추계 전체 추계 전체 추계 전체 추계 전체 추계 전체 추계

2017 810 228 112 208 94 22 18 436 213 338 129 98 84

2018 936 225 150 197 123 35 30 477 294 345 172 132 122

2019 565 182 101 159 85 31 16 506 205 336 132 170 73

2020 1039 302 163 258 138 62 27 796 335 511 195 287 142

2021 887 283 153 246 133 49 21 849 361 587 212 262 149

2022 433 154 110 118 88 38 22 399 221 228 123 171 98

2023 173 60 27 48 24 13 3 - 86 - 42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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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비용추계 회답실적현황에서 전체 회답건수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유형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첨부 사유서는 2017년 1,264건, 2018년 990건, 2019년 1,019건, 2020년 

1,919건, 2021년 1,474건, 2022년 654건, 2023년 380건임

[표 4]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 회답 실적

연도
비용추계 

접수 건수

비용추계 회답건수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2017 3,407 931 1,264 1,212

2018 3,179 929 990 1.260

2019 2,779 751 1,019 1,009

2020 4,645 926 1,919 1,800

2021 4,910 1,152 1,474 2,284

2022 4,009 1,335 654 2,020

2023 2,393 541 380 1,094

참고: 2023년 자료는 법안은 2023년 5월 기준임

출처: 예산정책처(2023) 

❑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공식추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42.4%, 2018년 48.4%, 2019년 42.4%, 2020년 32.5%, 2021년 43.9%, 

2022년 67.1%, 2023년 58.8%임

[표 5]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공식추계율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식

추계율
42.4% 48.4% 42.4% 32.5% 43.9% 67.1% 58.8%

참고: 2023년 자료는 법안은 2023년 5월 기준임

출처: 예산정책처(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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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소요점검에 따른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17년 수입은 26,335 억 원이었으나, 2018년 –57,220 억원, 2019년 –25,207 

억원, 2020년 13,150 억 원, 2021년 –69,472 억원, 2022년 –163,994 억원, 

2023년 – 21,906 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수입은 2017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음

－ 2023년은 5월말 기준 자료임

◦ 2017년 지출은 118,779 억원이었으나, 2018년 96,103 억원, 2019년 36,708 억

원, 2020년 64,144 억원, 2021년 76,641 억원, 2022년 19,533 억원, 2023년 695 

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지출은 2017년에 비하여 줄어들었음

－ 2023년은 5월말 기준 자료임

[그림 2] 연도별 재정소요점검에 따른 수입, 지출 비용추이

주: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수입법률로 인한 재정감소 효과는 2022
년 기준 연평균 12조 8,871억원으로 예상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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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용추계제도 정보 현황 및 한계

제 1 절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1.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분석
1) 비용추계 처리결과 유형별 현황 분석

❑ 비용추계 유형

◦ 비용추계유형은 3가지로 분류됨

－ 첫 번째,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법안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증감액에 대한 국회예산

정책처의 추계서가 제출됨

－ 두 번째,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호 법안이 수반되는 비용

이 적어 재정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호 법

안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경우’, ‘3호 내

용이 선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됨

－ 세 번째, 미대상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법안을 시행하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해당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증가하지만 해당 증

가규모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 비용추계서의 미첨부사유 또는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 의안비용추계 정보에 

대하여 비용추계 유형 별로 분석하고자 함

◦ 비용추계의 요구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의 유, 무, 추계가능의 여부에 따라 비용 

추계서가 분류됨.

◦ [그림 3]은 이러한 분류를 그림으로 상세히 표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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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용추계요구의 처리

출처: 이정은(2023)

2) 국회 소관위원회 현황 파악
❑ 국회 소관위원회 현황

◦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각 17개로 구성됨

－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

설적으로 운영함

－ 각 상임위원회의 담당 소관 사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상임위

의 유형은 소관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반기에 들어

서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없어지며 위원회 수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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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비용추계 의뢰서는 각각 소관에 의한 분

류 유형으로 제시할 수 있음

3)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조사 결과 파악
❑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조사 현황

◦ 2023년 4월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시행하였음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분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기획재정위원회

5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7 윤리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 외교통일위원회

9 국방위원회

10 행정안전위원회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 보건복지위원회

14 환경노동위원회

15 국토교통위원회

16 정보위원회

17 여성가족위원회

[표 6] 제20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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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 비용추계 제도 인지 및 의뢰경험

－ 응답자 813명 중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93.4%(759명)로 국회의원 보좌진 대부분이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비용추계 의뢰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90.4%(686명)로 나

타남

－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47.8%(363명)가 의안 

비용추계 의뢰 경험이 연간 1~5회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간 의뢰 건

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감소하였음

(2) 의안 발의 시 고려사항과 비용추계서 첨부

◦ 의안발의 시 고려사항은 정책적 필요성과 정치적 필요성이 우선시되고 있으

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에 대한 영향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자 기준으로 의안발의 시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는 정책적 필

요성(76.1%), 정치적 필요성(14.2%), 정책적 부작용(3.2%), 통과 가

능성(2.7%), 정치적 반대(2.5%), 재정에 대한 영향(1.4%) 순서임

－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는 정책적 필요성(46.1%), 정치적 

필요성(24.7%), 정책적 부작용(17.8%), 통과 가능성(4.5%), 재정에 

대한 영향(3.4%), 정치적 반대(3.4%) 순서임

－ 재정에 대한 영향은 2순위까지 고려하는 경우 1.4%에서 3.4%로 고려

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나 여전히 의안발의 고려사항에

서 우선순위가 낮은 편임

◦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발의 시에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5)에 따라 함께 제

출되어야 하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요구서 중 비용추계요구서 첨부를 선

호하는 응답자가 많았음

5)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

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

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79조의2제2항 비용추계요

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 요구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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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 첨부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은 

64.7%(491명)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 선호 비율 

29.8%(226명)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요구서 첨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시간 단축

(79.4%), 번거로운 비용추계서 첨부 절차(13.4%), 의안 통과의 유리

함(6.3%)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볼 때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로 인한 불편이나 번거로움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남

－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로 인한 불편이나 번거로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28.5%(216명)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 34.1%(259명)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5%(262명)임

(3) 의안 비용추계 결과의 활용 경험

◦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가 언급되거나 의안심사 결과에 중요 고려사

항으로 작용한 사례를 경험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국회의원이 질의 또는 언

급한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

답자 중 68.6%(521명)임.
－ 국회 근무경력 기간 전체에서 1~2회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

(257명)로 나타나며, 경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비율이 감소함

－ 비용추계 결과가 의안심사 결과에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63.5%(482명)임
－ 국회 근무경력 기간 전체에서 1~2회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

(257명)로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경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응답자 비율

이 감소함

◦ 비용추계 결과 의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의안발의 여부를 검토할 의향

이 있다는 응답자가 과반인 383명(50.5%)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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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역시 과반인 463
명(61.0%)으로 나타남

－ 추가재정소요가 큰 비용추계 결과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의안발의 단계 

및 의안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4) 의안 비용추계 활용에 대한 인식

◦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의안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71.7%(544명)가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음

◦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3.4%(26명)로, 의안 비용추계 제도의 필요성

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의안 비용추계의 활용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

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41.6%(316명)가 보통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33.2%(252명)가 긍정적으로, 21.1%(160명)가 부정적으

로 응답하였음

◦ 의안 비용추계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활용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

답자는 의안 비용추계 결과가 잘 활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에 대해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 추계 되지 않은 비용

추계 등에 동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리커트 5점 척도(Likert 5-point scale)6)에 따른 평균을 기준으로 국

회의원의 관심 부족(3.77),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

(3.76),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3.73), 비용추계 제공 정보 부족

(3.36), 늦은 비용추계 회답(3.18)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의안 비용추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3.42),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3.34), 비용추

6) 리커트 5점 척도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제시된 설문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 수치 간 순서(혹은 서열)가 의미가 있는 서열척도(ordinal scale)의 특성이 있

으나,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측정 수치 간 간격이 같은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간주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는 편임’-‘보통’-‘동의하는 편임’-‘매우 동의함’에 대

해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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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3.30)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남

◦ 의안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 국회예산

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

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른 평균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4.02),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3.95),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

(3.85), 비용추계 제공 정보 확대(3.77),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작성 인원 확대(3.71), 비용추계서 양식의 간소화(3.69), 더욱 적극적

인 비용추계(3.6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의안 비용추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신속한 비용추계 회답(3.92),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3.90), 비용추계의 

제공 정보 확대(3.89), 자료 요구권 강화(3.83), 비용추계서 양식의 간

소화(3.76), 더욱 적극적인 비용추계(3.71),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

계 작성 인원 확대(3.66)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의안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국회법｣ 제79조의2 개정으로 의원발의 및 

위원회제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을 전담하고 있음

◦ 비용추계 결과 의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안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

나, 실제 의안심사 과정에서는 비용추계 결과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의안 비용추계 결과가 잘 활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는 국회의원의 관심 부족, 비용추계의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비구속성, 
추계 되지 않은 비용추계 등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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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활용도를 제고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비용추계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추가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의안을 중심으로 비용추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관심 강화, 비용추계의 전문성 강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 강화 등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의안발의 건수의 증가추세와 한정된 비용추계 업무 담당 인력을 고려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비용추계 업무의 효율적 개선과 비용추계 업무 담당자의 교육훈

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추계 전담 인력 확충 및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의 고

도화와 함께 입법과정의 개선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제 2 절 의안 비용추계 정보의 한계

1. 의안 비용추계 정보 한계 분석
1) 의안 발의의 급격한 증가세

❑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 의안정보시스템 활용에 있어 의안 발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비용추계 연간 접수 건수가 2015년 1,994건이었던 현황과 비

교할 때 2016년 3,020건, 2017년 3,407건, 2018년 3,179건, 2019년 2,779
건, 2020년 4,645건, 2021년 4,910건, 2022년 3,98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

였음. 이처럼, 의안발의가 양적으로 큰 폭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비용추계

분석에 한계점이 발생함

❑ 낮은 비용추계서 활용도 원인

①법안내용의 포괄성·추상성에 따른 공식 비용추계서 작성 곤란

②비용추계 작성에 부여된 시간의 부족에 따른 비용추계서 적시 제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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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비용추계서가 핵심적 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 정도

　로 인식되는 문제

④상임위에서 법안 내용 수정 시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존재

⑤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보다 행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법안 심사 

　관행

❑ 비용추계 관련 통계 자료 산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수반 요인을 유형화

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의안비용추계 특성 정보(유형별 분류)

❑ 재정수반법안은 추계접근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①법률안의 내용 및 성격, 
②법률안을 통한 지출의 성격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내용 및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

◦ 내용 및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는 ①보장, ②보상, ③조직, ④사업 등으로 

분류됨

◦ 첫 번째 보장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탈북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계

층에 대한 급부인 ①공적부조, 사회취약계층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
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급부인 ②사회복지서

비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③사회보험 

등이 이에 해당됨

◦ 두 번째 보상 유형은 국가정책으로 재산 또는 재산 외의 손실이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수용에 대한 보상(토지매수/이주정착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각종 직불제)인 ①손실보상,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인 ②
공로보상, 국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거사 본인/유족 보상), 각종 재해

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범죄피해자 구조, 의사상자 구조)인 ③위로보상 등

이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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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조직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사무기구가 있는 경우만), 소속

(산하)기관, 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해당하는 ①조직설립7), 조직운영을 

위한 소규모 경상적인 기본사업에 해당하는 ②조직운영 등이 이에 해당됨

◦ 네 번째 사업 유형은 교육 및 보건·복지·노동, 문화·체육·관광, 환경과 관련된 

사업인 ①사회,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산업 및 기술, 사회간

접자본,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과 관련된 사업인 ②산업(기획재정, 금융 포

함),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사업인 ③행

정 등이 이에 해당됨

7) 특정사업을 위한 추진단, 센터, 협회, 재단, 전시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업법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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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유형 구분 기준

보장

공적부조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탈북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급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취약계층 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급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상

손실보상

국가정책으로 재산 또는 재산외의 손실이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수용에 대한 보상(토지매수/이주정착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각종 직불제)

공로보상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

위로보상

국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거사 본인/유족 보상),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범죄피해자 구조, 의사상자 구

조)

조직
조직설립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사무기구 있는 경우만), 소속(산하)기관, 
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 단, 특정사업을 위한 추진단, 센터, 협
회, 재단, 전시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업법안으로 분류

조직운영 조직운영을 위한 소규모 경상적인 기본사업

사업

사회 교육 및 보건･복지･노동, 문화･체육･관광, 환경과 관련된 사업

산업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산업 및 기술, 사회간접

자본,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과 관련된 사업 (기획재정, 금융 

포함)

행정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사

업

[표 7] 법률안 제출추이

❑ 법률안을 통한 지출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

◦ 지출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는 ①의무지출, ②재량지출 등으로 분류됨

◦ 첫 번째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2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

자지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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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재량지출은 「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3 재정지출에서 의무지

출을 제외한 지출이 해당됨

❑ 기존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분류에서는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 수요의 복잡도가 향상됨에 따라 적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의안 정보의 포괄적 내용으로 인하여 미첨부 사유가 증가하는 등 유형 분

류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유형 분류가 필요한 시점임

3) 기존 의안비용추계 유형 분류의 문제점

❑ 낮은 비용추계서 활용도 원인

◦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 의안정보시스템 등록 비율이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매년 하락하였음

◦ 상임위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가 언

급되는 비율도 20대 국회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를 보였음 

◦ 다음의 사항들이 낮은 비용추계서 활용도의 이유로 제시됨

①법안내용의 포괄성·추상성에 따른 공식 비용추계서 작성 곤란

②비용추계 작성에 부여된 시간의 부족에 따른 비용추계서 적시 제공 문제

③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비용추계서가 핵심적 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

④상임위에서 법안 내용 수정 시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존재

지출의 성격 구분 기준

의무지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

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2)

재량지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 (「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3)

[표 8] 재정수반법안의 지출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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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보다 행정부 제공 정보에 의존한 법안심사 관행 

◦ 기존 분류 유형 중 미첨부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비용추

계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비용추계 관련 통계 자료 산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수반 요인을 유형화

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비용추계업무 / 방법의 일관성 및 효율화 방안의 부재

◦ 비용추계서 유형의 체계성 부족

◦ 유형의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추계서의 분류 불가

－ 같은 유형 추계서임에도 유사한 방법론이나 자료가 적용되고 있지 못함

－ 유형분류에 있어 분석관의 주관 개입으로 내용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됨

－ 불필요한 노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어 업무 수행의 비효율성 발생 

제 3 절 미국 의회예산처(CBO) 비용추계 제도

1. CBO8)

❑ CBO는 1975년부터 예산 및 경제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의회 

예산 프로세스를 지원해오고 있음

◦ 매년 CBO의 경제학자와 예산 분석가들은 수십 개의 보고서와 수백 건의 입

법안에 대한 비용 추정을 하고 있음

◦ CBO는 하원 또는 상원의 전체 위원회에서 승인한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한 비

용 견적을 작성하고 있음

8) Since 1975, CBO has produced independent analyses of budgetary and economic issues to support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Each year, the agency’s economists and budget analysts produce 
dozens of reports and hundreds of cost estimates for proposed legislation. CBO is strictly 
nonpartisan; conducts objective, impartial analysis; and hires its employees solely on the basis of 
professional competence without regard to political affiliation. CBO does not make policy 
recommendations, and each report and cost estimate summarizes the methodology underlying the 
analysis. CBO’s work follows processes specified in 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which established the agency) or developed by the agency in concert with 
the House and Senate Budget Committees and the Congressional leadership(CBO, 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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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O는 위임명령이 주정부, 지방정부, 자치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에 미칠 재

정적 영향을 추계하고 있음(1995년 자금지원 없는 위임명령개혁법(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 CBO는 비정당적,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치

적 소속에 관계없이 전문적 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 CBO는 정책 권고를 제공하지 않으며 각 보고서와 비용 추정은 분석을 기반

을 요약하여 제공됨

◦ 즉, 추계 비용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 규칙이나 목표를 시행하

는 데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CBO의 업무는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the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명시된 프로세스를 따르

거나 CBO가 하원 및 상원 예산위원회 및 의회 지도부와 함께 협의하여 만든 

절차를 따르고 있음

◦ CBO의 주요 업무는 여덟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표 9]는 각각의 업무

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 양원예산위원회 지원

－ 세출위원회 / 세입위원회/ 재정위원회 지원

－ 기타 위원회 및 의원 지원

－ 위원회 및 합동위원회 파견

－ 연방지출삭감합동 위원회의 기능이관

－ 예산위원회에 대한 보고

－ 컴퓨터와 기타 기법의 사용

－ 연구

임무 내용

양원예산위원회 지원
예산안 / 세출법안 / 새로운 예산권한이나 조세지출을 수반하

는 법률안 등에 대한 정보

[표 9] CBO의 주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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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2)

❑ CBO는 아홉 개의 실(Division)로 구분9)되어 있고, 예산분석실(Budget Analysis 

9) CBO Organization and Staffing(CBO, 2023b)
   1) the Budget Analysis Division
   2) the Financial Analysis Division
   3) the Health Analysis Division 
   4) Labor, Income Security,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
   5) Management, Business, and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6) 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
   7) Microeconomic Studies Division

수입 / 수입추계치 / 세입여건의 변경등에 관한 정보제공

양원예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

세출위원회 / 세입위원회 

/ 재정위원회 지원
관련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

기타 위원회 및 의원 지원

다른 위원회 및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 안

에서 관련정보 제공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민간부문 경우도 요구가 있을 경우 정

보제공

상, 하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위원회 및 합동위원회 파견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직원 파견

연방지출삭감합동 위원회의 

기능이관
임무/기능/직원은 CBO로 이관되고 합동위원회는 폐지

예산위원회에 대한 보고

상하원 예산위원회에 새 회계연도의 재정정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매년 2월15일까지)

상, 하원 세출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시 자료 제출

회계연도 중에 법규화 되지 못한 세출권한에 의한 사업과 새 

회계연도에서 세출권한이 법규화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보고

서 제출

컴퓨터와 기타 기법의 사용
최신 컴퓨터 시설 설치, 컴퓨터 공학 전문가 지원 요청, 예산소

요액 평가를 위한 기법을 개발

연구 지속적인 연구와 연방위임명령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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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이 비용추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연방 지출의 기본 예측을 생성하고, 의회 위원회에서 승인한 거의 모든 법안

에 대한 비용 추정치를 게시하고, 위원회가 어떤 법안을 진행할지 고려하는 

동안 수천 건의 기술 지원 요청을 이행하고 있음

◦ 비용 추계치에는 연방 예산에 대한 입법의 영향뿐만 아니라 주, 지방 및 부족 

정부와 민간 부문에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고 있음

◦ 예산분석실은 CBO의 많은 분석 보고서(대통령 예산의 연간 분석, 월간 예산 

검토 등)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예산분석팀은 비용추계업무의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9개의 하부부서로 나

누어져 담당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1) Defense, International Affairs, and Veterans' Affairs Cost 
Estimates Unit

－ 2) Finance, Housing, and Education Cost Estimates Unit 
－ 3) Health Systems and Medicare Cost Estimates Unit 
－ 4) Income Security Cost Estimates Unit 
－ 5) Low-Income Health Programs and Prescription Drugs Cost 

Estimates Unit 
－ 6) Natural and Physical Resources Cost Estimates Unit 
－ 7) Projections Unit 
－ 8) Public and Private Mandates Unit 
－ 9) Scorekeeping Unit

❑ 하단의 자료와 내용은 2023년 4월 미국 CBO에서 작성한 “CBO Describes 
it’s cost–estimating process”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여 CBO의 비용추계 

프로세스를 정리한 내용임

❑ CBO의 비용 추계치는 의회 의원이 법안에 대한 투표 방법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의회가 연방 예산에 영향을 미칠 법안을 고려할 때 규칙과 절차를 시

   8) National Security Division
   9) Tax Analysi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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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CBO의 비용 추계치는 권고 사항에 불과함. 예산 규칙이나 목표를 시행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CBO는 예산 규칙을 

시행하지 않음

❑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CBO는 비용추계나 

기타 사안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지 않음

❑ 비용추계가 제공하는 정보

◦ CBO의 추계치는 현행법(즉, 제안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과 비교하여 입법 제

안이 연방 지출 및 수입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고 설명함. 특히, 비용추계치는 

법률이 예산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함

－ (1) 연간 세출 법에 의해 통제되는 재량 지출

－ (2) 의무 (또는 직접) 지출은 법정 기준에 의해 규율되며 일반적으로 

연간 세출 과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 (3) 재무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수한 세금, 수수료 및 벌금을 포함한 

수입

◦ 이때, 오랜 관례에 따라 비용 추정치에는 연방 부채 상환 비용에 대한 법안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음

◦ 재량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법안(후속 입법에서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법안)의 경우 비용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예산법에 명시된 대로 5년 동안의 예

산 정보를 제공함

◦ 다른 법률의 조항은 의무 지출 또는 수입에 영향을 미칠 법안의 기간을 10년

으로 설정됨

◦ 예산위원회와 법률의 지시에 따라 추계치는 법안 제정이 장기적인 예산 결과

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에 더해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 또는 민간 부문 단체

에 명령을 부과할지 여부를 식별함. 의회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다양한 예산 

질서를 시행할 수 있음

❑ CBO의 비용추계 산출 시기

◦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안서의 복잡성, 데이터 가용성 

및 의회 우선 순위에 따라 상이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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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서가 CBO 이사의 승인을 받으면 기관의 공식 분석으로 간주됨

◦ 하단의 그림에서 CBO가 입법과정에서 수행하는 기술지원과 비용추계의 현황

을 볼 수 있음

[그림 4] 입법 절차 단계에서 CBO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지원 및 비용추계안

출처: CBO(2023a)

◦ 예산법은 CBO가 위원회, 특히 하원 및 상원 예산 위원회에 우선권이 부여됨

◦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은 CBO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에 대한 추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설계됨

◦ 개별 의회 의원 또한, CBO에 법안의 가능한 예산 효과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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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O의 분석관은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직접 지출에 대한 법안의 

영향에 대한 예비적 피드백을 해당 의원에 제공

◦  분석관이 이러한 개별 의원의 요청에 대해 즉시 작업할 수 없는 경우, 기관

에서 비용추계 지원 여부와 시기에 대해 제공하게 됨

❑ CBO의 비용 추계치 개발방안

◦ 비용추계를 작성할 때 CBO는 적자관리법 제257조와 1997년 균형예산법 회의

보고서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채택된 일련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음

◦ 그들의 목적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그리고 시간에 걸쳐 지출 권한과 지출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임 

◦ 또한, UMRA 제424조는 보고된 법안에 대한 모든 비용추계에 정부 간 및 민

간부문의 의무에 관한 성명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성명서는 지난 20년간 발전해 온 일련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 CBO의 분석관은 일반적으로 각 비용 추정치를 준비할 때 네 단계 프로세스

를 따르고 있음

－ (1) 법률 조항을 완전히 이해함

－ (2) 법안 제정의 잠재적 효과를 조사함

－ (3) 이러한 효과를 분석하고 정량화함

－ (4) 결과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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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용추계 준비를 위한 CBO의 4단계 프로세스

출처: CBO(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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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분석 유형
❑ CBO는 의회의 법안유형이나 지출유형에 따라 비용추계를 유형화하고 있음

◦ 비추계기 또는 추계 방식의 차이가 아닌 통제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있음

❑ 즉, CBO는 비용부담 주체, 비용추계 대상법안과 그에 따른 지출 성격에 따라 

유형을 부류하고 있음

◦ 비용부담 주체에 따라 

－ 1) 연방정부 부담

－ 2) 지방정부 부담

－ 3) 민감부담 비용추계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상법안과 그에 따른 지출 성격에 따라

－ 1) 정규비용추계10)
－ 2) 수입지출균형추계11) 

10) 정규비용추계는정규비용추계는 연례적인 12개의 재량지출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의미하며, 
Budget Analysis Division의 Scorekeeping Unit에서 추계하고 있음. 대부분의 세출승인은 한도액이 

표시되며 예산권한은 한 회계연도별로 정해진다. 따라서 재량지출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세출

승인법안에서 정해진 예산권한에 대한 지출액을 추계함. CBO와 세출위원회는 지출율(outlay rate 
or spendout rate: 각각의 연도에 지출되는 예산권한의 비율)에 기초하여 추계한다. 지출율은 계

정별로 다르며 과거 기록에 기초하고 있음. 
11) 수입지출균형추계는 수입지출균형추계는 「균형재정 및 긴급적자통제법(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및 「예산집행법(the Budget Enforcement Act)」에 따라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의 변동을 추계(수입이 상계된 지출규모)하는 것으로

서 의무지출에 대한 추계 시 활용되는 방식임. 수입지출균형요건(Pay-as-you-go)에 따른 비용추

계는 지출승인법안과 달리 수입 및 지출의 변화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Pay-as-you-go의 

영향에 따른 순증가 또는 순감소를 명시하게됨. Pay-as-you-go 요건을 따르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특별한 상원 규칙하에서는 10년) 수입의 증감을 추계하며, 납세자의 행태, 경제상황, 기타세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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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서 구성

◦ 비용추계서는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와 같이 각 페이지 

별로 유형화된 양식을 갖고 있음

◦ 첫 번째 페이지인 “At a Glance” 파트는 전체 비용추계의 내용을 주요 요소

만 정리하여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음([그림 6] 참고) 
－ 연방 예산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법안의 영향에 대한 CBO의 추정치

를 간략하게 요약함

◦ 주요 구성요소는 General Information, Budgetary Information, 
Procedual Information, Highlights의 네 가지로 구성됨

－ General Information은 법안 번호, 제목, 입법 상태와 같은 일반 정보

와 예산 및 절차 정보가 포함됨

－ Budgetary Information은 직접 지출, 세입, 적자, 세출 대상 지출 등

이 포함됨

－ Procedual Information은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유형화함

·2010년 PAYGO(Pratial PayAs-You-Go)법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

·법안의 장기적인 예산 적자의 증가여부

·법안에 UMRA(Unfunded Commands Reform Act)에 정의된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 Highlights는 핵심 포인트, 법안이 연방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강조함

◦ 그 외에, The Bill Summary 단계에서는 법안의 주요 조항을 나열하고, 현행법

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며, 비용 추계치의 다양한 요소와 결과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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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용추계서 구성요소 1

출처: CBO(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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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추계된 연방비용(Estimated Federal Cost)을 주요

하게 다루고 있음([그림 7] 참고) 

◦ 법안의 예산 효과에 대한 CBO의 추정치를 설명하며 직접 및 재량 지출, 수입 

및 연방 적자에 대한 변경 사항을 나열하는 표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 연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추계한 결과를 표로 제

시하고 있음

◦ 새로운 법안일 경우에는 전체 변화분만을 추계하면 되나, 개정안의 경우에는 

현행 법률하에서의 소요액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합하여 전체 소요

액을 추계하고 있음

－ ① 현행 법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정책상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추계함 (기준선) 

－ ② 제·개정안에 따른 지출액 

－ ③ 새 법안에 따른 총 지출액(기준선 + 변화분)의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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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용추계서 구성요소 2

출처: CBO(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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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페이지인 The Basis of Estimate 단계에서는 법안의 내용 중 연방정

부 재정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요인 및 추계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

고 있음([그림 8] 참고) 

－ The Basiss of Estimate

① 분석에 사용된 전제들 

② 추계표의 각 비용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③ 추계치와 관련된 불확실성 가운데 유의미한 것들 

④ 분석관이 계량화할 수 없었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예산효과에

   대해 설명함

◦ PAYGO 법(Pay-As-You-Go Considerations)은 직접 지출 또는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 예산 보고 및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PAYGO 법은 의무 예산 기관에서 전면적인 삭감(또는 격리)을 유발할 

수 있음

－ PAYGO 법은 직접 지출 및 세입의 특정 변화를 예산 집행 절차에서 제

외하기 때문에 이 섹션에 표시된 금액은 요약 표에 제시된 적자의 순 

변화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 A Increase in Long-Term Net Direct Spending and Deficits 섹션에서는 의회 

규칙에서 요구하는 대로 장기적인 영향(예산연도와 이후 4년에 대해서만 적용

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간을 추계)을 식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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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용추계서 구성요소 3

출처: CBO(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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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페이지 Mandates 단계에서는 1995년 UMRA(Unfunded 
Commands Reform Act of 1995)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주, 지방, 부족 

정부 또는 민간 부문에 대한 의무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식별하고 있

음([그림 9] 참고)

[그림 9] 비용추계서 구성요소 4

출처: CBO(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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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서 예시

◦ [그림 10] ~ [그림 16]은 2023년 9월, 10월, 11월의 비용추계서를 보여

주고 있음

－ 위의 비용추계서 구성에서 설명된 대로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 의회 규칙에서 요구하는 대로 직접 순 지

출의 측면과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일반적으로 제

정 후 11년째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인 4개의 10년 기간 중 하나에 해

당)을 미치는 가의 여부,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여부, 민간 부문에의 

영향 여부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그림 10]은 2023년 10월 20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화를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는 시행되지 않았음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 또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④ 지방, 자치정부에의 영향력도 드러나지 않았음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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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23년 10월 20일 비용추계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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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은 2023년 9월 14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음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 25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④ 지방, 자치정부에의 영향력이 발생하며 다만, 임계치 내에서의 영향력이 

발생하였음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도 발생하며 동일하게 임계치 내에서의 영향력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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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23년 9월 14일 비용추계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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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는 2023년 9월 26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는 시행되지 않았음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 또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력은 임계치 이내의 영향력이 발생하였음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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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23년 9월 26일 비용추계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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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은 2023년 10월 16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음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 25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은 50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은 임계치 이내의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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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23년 10월 16일 비용추계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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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는 2023년 11월 3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음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 25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은 50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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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23년 11월 3일 비용추계서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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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는 2023년 11월 3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

추계서는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음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 25억 달러 이상의 영향

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은 50억 달러 미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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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23년 11월 3일 비용추계서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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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은 2023년 10월 30일의 비용추계서를 보여주고 있음

－ [그림 16]의 비용추계서는 ‘Short – Form’ 형식의 비용추계서임

－ Short – Form 비용 추계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산 효과가 나타나

는 복잡하지 않은 법안의 경우 작성됨 

－ 이러한 추정치는 대개 한 두 페이지 길이에 지나지 않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의 양과 동일한 순서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됨

[그림 16] 2023년 10월 30일 비용추계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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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CBO와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비교분석
❑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의 CBO 사례를 비교·분석

하고자 함

❑ 분석팀의 구성

◦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세제분석실에서 비용추계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6개의 하부부서로 나누어져 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1) 추계세제총괄과

－ 2) 경제비용추계과 

－ 3) 사회비용추계과

－ 4) 행정비용추계과 

－ 5) 세제분석1과 

－ 6) 세제분석2과 

◦ 미국 CBO의 예산분석팀은 비용추계업무의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9개의 

하부부서로 나누어져 담당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1) Defense, International Affairs, and Veterans' Affairs Cost 
Estimates Unit

－ 2) Finance, Housing, and Education Cost Estimates Unit
－ 3) Health Systems and Medicare Cost Estimates Unit
－ 4) Income Security Cost Estimates Unit
－ 5) Low-Income Health Programs and Prescription Drugs Cost 

Estimates Unit
－ 6) Natural and Physical Resources Cost Estimates Unit
－ 7) Projections Unit
－ 8) Public and Private Mandates Unit
－ 9) Scorekeeping Unit

◦ 미국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분석 단위가 더욱 세분화 되어있으며, 그 

분석의 단위가 한국은 추상적인데 반해 구체성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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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팀 업무와 인원

◦ 한국 예산정책처의 조직편제에서 전체 인원은 175명이며, 비용추계분석을 수

행하는 추계세제분석실의 총원은 49명임. 전체 조직 내 28%의 인원이 비용

추계업무를 맡고 있음

－ 1) 추계세제총괄과 8명(16.3%)
－ 2) 경제비용추계과 7명(14.3%)
－ 3) 사회비용추계과 8명(16.3%)
－ 4) 행정비용추계과 7명(14.3%)
－ 5) 세제분석1과 8명(16.3%)
－ 6) 세제분석2과 7명(14.3%)

◦ 미국 CBO의 조직편제에서 전체 인원은 275명임. 비용추계분석을 수행하는 

예산분석팀의 총원은 87명임. 전체 조직 내 33.9%의 인원이 비용추계업무를 

맡고있음

－ 1) Defense, International Affairs, and Veterans' Affairs Cost 
Estimates Unit 13명(14.9%)

－ 2) Finance, Housing, and Education Cost Estimates Unit
9명(10.3%)

－ 3) Health Systems and Medicare Cost Estimates Unit 7명(8.0%)
－ 4) Income Security Cost Estimates Unit 9명(10.3%)
－ 5) Low-Income Health Programs and Prescription Drugs Cost 

Estimates Unit 9명(10.3%)
－ 6) Natural and Physical Resources Cost Estimates Unit

10명(11.5%)
－ 7) Projections Unit 7명(8.0%)
－ 8) Public and Private Mandates Unit 6명(6.9%)
－ 9) Scorekeeping Unit 9명(10.3%)
－ 10) 총괄임원 8명(9.2%)

◦ 미국은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분석원들의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 57 -

❑ 연간 비용추계 분석 건수

◦ 한국 비용추계분석실의 경우 비용추계 건수는 최근 3년치(2020 ~ 2022) 
평균 약 4,512건임

－ 49명의 인원이 업무 수행하며 산술적으로는 1인당 연간 약 92개의 분

석 시행하고 있음

[그림 17]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연간 접수 건수

출처: 이정은 (2023)

◦ 미국 CBO의 경우 비용추계 건수는 700개(2023년 기준)로 87명의 인원이 

수행하고 있음

－ 산술적으로는 1인당 연간 약 8개의 분석 시행

－ 특히, CBO의 분석 건수에는 JCT(Joint Committe on Texation)의 

건수도 일부 포함됨. 이에 실질적인 분석 건수는 700개 이하일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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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국 CBO 비용추계 연간 접수 건수

출처: Swagel (2023)

◦ 미국과 한국의 연간 분석건수를 비교하면 연간 약 6.4배, 1인당 수행하는 연 

평균 분석건수는 11.5배임

－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분석 업무에 있어 상당한 제한사항이 발

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 비용추계 현황 요약

◦ 위에서 살펴본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 비용추계에 관하여 [표 

10]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미국 CBO는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보다 약 1.78배 더 많은 비용추계 분석인원

이 있음

－ 한국은 49명, 미국은 97명임

◦ 또한, 분석인원의 차이 이외에 분석건수와 업무의 효율성 부분도 차이가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CBO보다 약 6.45배 더 많은 비용추계 분

석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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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분석 수행조직이 미국이 한국보다 비용추계관련 내용에 맞추어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국방, 금융·주택·교육, 보건 등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비용추계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기

에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인당 업무처리 건수는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CBO보다 약 11.5

배 더 많은 비용추계 분석을 하고 있음

－ 정리하면,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CBO에 비해 분석인원, 분석을 

수행할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추계서를 어느 정도 유형화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다섯가지 사항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음

① 법령에 따른 pay-as-you-go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

② 직접 순 지출의 측면의 장기적인 영향(일반적으로 제정 후 11년째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인 4개의 10년 기간 중 하나에 해당)을 미치는가 여부

③ 예산 내의 적자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영향(일반적으로 제정 후 11년째

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인 4개의 10년 기간 중 하나에 해당)을 미치는가

의 여부

④ 지방, 자치 정부에의 영향여부

⑤ 민간 부문에의 영향 여부

·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산효과가 나타나는 복잡하지 않은 법안의 경우 

‘Short-Form’ 형식으로 한, 두페이지 내외의 간단한 분석을 수행해도 됨

· 어느정도 유형화를 시도하여, 비용추계분석에 있어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 미국

분석인원 49명 87명

연간분석건수 약 4,512건 700건

1인당 연간 분석건수 약 92건 약 8건

조직 유형 수 6개 9개

추계서에서의 유형화 x o

[표 10]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CBO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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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안

제 1 절 의안 비용추계 체계화 방법론12)

1. 비용추계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검토
1) 비용추계서 유형 분류의 이론적 전제

❑ 비용추계서의 대상이 되는 법안에 수반되는 내용은 명시적인 정부정책(public 

policy) 외에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의 작동 및 정치과정(process)에 관한 사

항뿐만 아니라 공공조직(public organizations)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

괄함

◦ 예 :「공직선거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Powell et al.(2015)의 정치재(political goods)[정책목적]와 정책산출(policy out-

puts)[정책수단] 유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안 유형 분류를 위한 이론

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더 나아가 Salamon(2002), 윤주철(2021)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policy 

tools)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정책자원(policy resources)의 투입(input) 및 산출

(outputs) 측면, 다원화된 정책주체[전달체계 : delivery system], 정책주체 간 관

계를 고려한 비용추계서 유형 분류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 전달체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수행 외 제3자 정부(the 3rd party 

government) 현상의 강화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임

12) 비용추계 유형화에 관한 논의는 신헌태(2022)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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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재(political goods)와 정책산출(public outputs)의 유형13)

❑ 정치재의 정의

◦ 민주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시민의 가치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정

치적 목적(Political goals that politicians seek to satisfy the values and 

aspirations of the citizens in democratic societies)

❑ 정치재의 수준

◦ (1)체계수준(system level) 및 (2)과정(process) 수준은 정치체계의 유지, 시민의 

정치 참여 및 의무 이행, 절차적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

◦ (3)정책(policy) 수준에서는 복지(welfare), 안보(security), 공정성(fairness), 자유

(liberty)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정치재(policy goods)로 포괄되며, 정책산출

(policy outputs) 논의의 대상이 됨

13) Powerll et al.(2015). Comparative Politics Today.

Levels of Political Goods Classes of Goods Content and Examples

System level

System maintenance
The political system features regular, stable, and 
predictable decision-making processes

System adaptation
The political system is able to adapt to environ-
mental change and challenges

Process level

Participation in polit-
ical inputs

The political system is open and responsive to 
many forms of political speech and action

Compliance and sup-
port

Citizen fulfill their obligations(e.g., military serv-
ice and tax obligations) to the system and com-
ply with public law and policy.

Procedural justice
Legal and political procedures are orderly and 
fair (due process), and there is equality before 
the law

Effectiveness and ef-
ficiency

Political processes have their intended effects 
and are no more cumbersome, expensive, or in-
trusive than necessary

[표 11] Politica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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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산출의 유형

◦ 정책산출은 정책수단(instruments of policy)으로 이해됨

◦ (1)추출(extraction) : 돈, 재화 및 서비스, 인척 자원의 국내외 환경으로부터의 

추출(extraction of reousrces-money, goods, persons, and service-from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 (2)분배(distribution) : 돈, 재화 및 서비스의 민간에 대한 분배(distribution of 

money, goods, and services to citizens, residents, and clients of the state)

◦ (3)규제(regulation) : 강제 및 유인을 활용한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제(regulation 

of human behavior the use of compulsion and inducement to bring about 

desired behavior)

◦ (4)상징(symbol) : 시민에 대한 특정 행동 권장, 공동체 건설, 모범 행위 기념 

독려(symbolic outputs used to exhort citizens to engage in desired forms of 

behavior, build community, or celebrate exemplary conduct)

Policy level

Welfares
Citizens have access to health care, learning , 
and economic and environmental goods, which 
the government seeks to distribute broadly

Security
The government provides safety tof person and 
property,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Faireness

Government policy is not discriminatory and rec-
ognizes individuals from different ethnic, linguis-
tic, or religious groups; both genders are re-
spected; vulnerable or disadvantaged citizens are 
protected

Liberty
Citizen enjoy freedom from excessive regulation, 
protection of their privacy, and respect for their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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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법안을 통해 구현되는 정치재 혹은 정책재는 결국 정치와 정책의 목적으로 정

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로 구체화

할 수 있음

◦ 정책산출 유형은 정책의 묘사 및 설명에 유용하나, 정책에 있어 정보제공 및 

넛지(nudge)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의 정책

자원 형성과 투입 측면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함

◦ 정책산출 유형은 제3자 정부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현 정치행정 및 정책환경

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달체계의 개념을 포괄하지 못함

❑ 정보제공, 넛지 중요성, 정책자원 형성·투입 측면, 제3자 전달체계 등을 포함하

지 못함

3)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policy tools)의 유형14)

❑ 정책수단의 정의

◦ 전통적 정의 :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

◦ Salamon :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구조화할 수 있는 식별 가능

한 방법(an identifiable method through which collective action is structured 

to address a public problem)

◦ 윤주철(2021)의 검토 :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제3자’의 등장과 자발적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정책도구’라는 점

은 제한적이며, ‘행정수단’이라는 표현이 적합함

14) Salamon(2002)을 재구성한 남궁근(2021)의 정책학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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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정의 산출물/활동 전달수단 전달체계

(1) 정부소비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인건비와 물품구매를 위한 
소비

재화, 서비스 직접제공 공공기관

(2) 경제적 규제
가격, 산출량 또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 통제

가격
진입규제, 
가격규제

규제기관

(3) 직접대출
정부가 개인 또는 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형식의 
자금지원

현금 대출 공공기관

(4) 정보제공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행태변화를 유도

서비스 직접제공
정부, 
공공기관

(5) 공기업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에 
운영되는 준독립적 기업

재화, 서비스
직접제공, 
대출

준공공기관

(6) 사회적 규제
안전, 건강, 복지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개인, 기업의 행위 규제

금지 규칙
공공기관, 
피규제자

(7) 계약
민간 계약자와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

재화, 서비스
계약, 
현금지급

기업, 
비영리기관

(8) 보조금
조직과 개인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

재화, 서비스
보조금 제공, 
현금지급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9) 대출보증
민간은행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정부가 
보증

현금 대출 민간은행

(10) 공적보험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한 강제보험

보호 사회보험 공공기관

(11) 조세지출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집단에 조세체계에서 
세제상 혜택 제공

현금, 
유인기제

조세 조세기관

(12)

사용료·과징금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및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재정적 제재 조세 조세기관

(13) 불법행위 

책임법

물품 제조 또는 가공의 
결함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규제

사회적 보호 손해배상법 사법제도

(14) 바우처
특정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증서 제공

재화, 서비스 소비자 보조
공공기관, 
소비자

주: 정보제공은 남궁근(2021)에서 추가

자료: Salamon(2002)을 재구성한 남궁근, 정책학, 제4판, p. 96, 2021에서 재인용

[표 12] 정책수단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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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Salamon(2002)은 정책수단 유형 분류는 전달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제3자 정부 현상과 결부된 정책주체의 다원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나 

정부 외 정책주체의 정책활동의 근저에 있는 정부와 정부 외 정책주체의 관계

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음

◦ 전달수단-산출물/활동 간 매칭을 통해 정책수단의 투입-산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나 정책자원의 형성과 투입 측면을 명시

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2. 비용추계 유형화 고려사항
1) 재정수반요인을 고려하는 비용추계의 관점과 결부하여 검토
2) 정책목적: 기능별 분류

❑ 정부기능분류(COFOG)
◦ UN

◦ (1)일반공공해정(general public services), (2)국방(defense), (3)공공질서 및 안

전(public order and safety), (4)경제(economic affairs), (5)환경(environment 

protection), (6)주거(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7)보건(health), (8)문

화 및 종교(culture and religion), (9)교육(education), (10)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 예산과목구조

◦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예

산과목구조는 정부 수행 업무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6개 장(분야), 69개관(부

문)으로 구분됨

◦ 16개 분야 구분 : (1)일반공공행정, (2)공공질서 및 안전, (3)통일·외교, (4)국방, 

(5)교육, (6)문화 및 관광, (7)환경, (8)사회복지, (9)보건, (10)농림 수산, (11)산

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교통 및 물류, (13)통신, (14)국토 및 지역개발, (15)

과학기술, (16)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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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능 혹은 정책기능은 통상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규제 

및 정보제공, 정치체제 및 정치과정의 구성에도 적용 가능함(미대상 판단 관련)

◦ 규제 및 정보제공 역시 정책목적 혹은 기능이 있으며, 규제 및 정보제공 결정, 

집행 등을 위해서도 인력 및 조직 구성을 위한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

◦ 정치체제 및 정치과정은 그 자체로 일반공공행정 측면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

으며, 선거 실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및 조직 구성뿐 아니라 국

민을 포함한 민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

3) 정책자원: 정책의 투입 측면
❑ 정책자원 : 정치 및 정부의 제반 활동의 토대

❑ 정책자원의 유형

◦ 인력(人: personnel) 및 조직(織: organization)

◦ 자산(物: asset) 및 자금(金: money)

◦ 권한(權: authority) 및 정보(知: information)

❑ Salamon(2002)은 정책자원에 대한 명시적 고려 없이 이러한 요소들을 정부소비

(direct government)인 정책수단 유형에 포괄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주장

❑ 정책자원의 고려는 그동안 가시적인 논의가 없었던 정책산출의 전제인 정책투

입과 정책투입을 위한 정책자원의 형성 측면을 부각하는 것임

❑ 예시로, 행정기관의 설치, 재정수입 변화, 행정자산 취득, 직제 개편 및 권한 조

정,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정책자원의 형성 및 투

입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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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산출
❑ 정책산출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 측면에서 크게 재

정과 규제로 구분됨(posner, 1974)

◦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크게 양분되며, 각각 Almond et al.(2015)의 정책산출 

유형인 추출과 분배에 대응됨

◦ 규제는 Almond et al.(2015)의 정책산출 유형인 규제에 대응됨

❑ Almond et al.(2015)의 정책산출 유형 중 상징은 표면상 재정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상징 정책을 위해서도 인력 및 조직 구성뿐 아니라 국민을 포함한 민간

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미대상 판단 관련)

5) 전달체계: 다원화된 정책주체와 제3자 정부 활동 근거로서 정부
❑ Salamon(2002)은 정책수단을 전달체계관점에서도 검토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

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및 은행이 정책주체가 되는 제3자 

정부 현상을 설명함

❑ 다만, Salamon(2002)은 이러한 제3자 정부의 정책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신 

및 자금 제공, 권한 부여 및 정보제공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즉, 정책수단의 유형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정책자원이 어떠한 

흐름과 방식으로 제3자 정부에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함

❑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사업(계약 역시 포괄)은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제3

자 정부에 대한 지원, 시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

요가 있음

◦ 정부는 정부지원 형태를 (1) 직접, (2) 출자, (3) 출연, (4) 보조, (5) 융자로

구분하고 있음(정부 사업설명자료의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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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대한 정부 지원은 결국 시민에 대한 정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3자 정부를 매개한(meidating) 시민에 대한 정부지

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직접 지원 : 정부 → 시민

－ 정부 간접 지원 : 정부 → 제3자 정부 → 시민

◦ 동일한 논리에서 규제 및 교육, 정보제공 등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함

제 2 절 의안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검토

1. 정책수단을 고려한 비용추계서 유형화 검토
1) 비용추계 유형의 이론적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수단에 따른

비용추계서 유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비용추계 실무에서의 일관성 및 효율성 강화 및 비용추계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지원사업’ 및 ‘기타’ 유형의 세부화 및 체계화를 위한 활용 가능성 검토를 진

행하고자 함

❑ 정책수단은 “정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로 정의되며, 

Salamon(2002)은 산출.활동, 전달수단, 전달체계를 요소로 하여 정책수단을 분

류함

◦ 산출/활동은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 제한 또는 금지, 정보제공 등을 의미함

◦ 전달수단은 산출/활동을 위한 대출, 전액 보조금, 바우처,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세금 제도 등의 전달수단을 의미함

◦ 전달체계는 재화, 서비스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

치단체, 영리법인 등 단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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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서 비율 제고 T/F 활동 결과 12개 유형과 정책수단의 매칭 방안이 제

시된 바 있음

◦ 비용추계서 비율 제고 T/F 활동 결과 도출된 12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1)위원회설치, (2)행정기관설치, (3)공공기관설립, (4)협(의)회설립

－ (5)계획수립, (6) 실태조사

－ (7)시스템 구축·운영

－ (8)지원사업, (10)배·보상, (11)특례

－ (9)회계·기금 설치, (12)기타

◦ ‘지원사업’ 유형은 정책수단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바우처’, ‘직접대출’ 및 

‘대출보증’ 등으로 세부 분류할 수 있음

◦ ‘기타’ 유형은 미분류된 정책수단에 포섭되거나 추계기법 측면에서 볼 때, 다

른 비용추계서 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정책수단 비용추계서 유형

(1) 정부소비

(2) 행정기관 설치
(1) 위원회 설치, (4) 협(의)회 설립
(5) 계획수립, (6) 실태조사
(7) 시스템 구축·운영

(5) 공기업 (3) 공공기관 설립
(10) 공적보험

(8) 지원사업
(8) 보조금
(14) 바우처 (및 현물, 서비스 직접 제공)
(3) 직접대출, (9) 대출보증
(11) 조세지출(등) (11) 특례
(13) 불법행위 책임법 (10) 배·보상
(7) 계약

미분류
(12) 사용료·과징금
(2) 경제적 규제, (6)사회적 규제
(4) 정보제공

미분류
(9) 회계·기금 설치
(12) 기타

[표 13] 정책수단과 비용추계서 유형 매칭(안)

2) 의안 비용추계 유형화 고려사항
❑ 재정수반요인을 고려하는 비용추계의 관점과 결합하여 검토

❑ 정책자원 : 정책의 투입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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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원은 정치 및 정부의 제반 활동의 토대를 의미함

◦ 정책자원의 유형

－ 인력 및 조직

－ 자산 및 자금

－ 권한 및 정보

◦ Salamon은 정책자원에 대한 요소들을 정부 소비라는 정책수단 유형에 포괄하

고 있음

◦ 정책자원의 고려는 정책산출의 전제인 정책투입과 정책투입을 위한 정책자원

의 형성 측면을 부각할 수 있음

◦ 행정기관 설치, 직제 개편 및 권한 조정,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

축 및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책산출

◦ 정책산출은 정부개입 측면에서 재정과 규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크게 분류되며, Almond et al.의 정책산출 유형

인 추출과 분배에 대응함

－ 규제는 Almond et al.의 정책산출 유형인 규제에 대응함

◦ Almond et al.의 정책산출 유형 중 상징정책은 인력 및 조직 구성뿐 아니라 

국민을 포함한 민간 대상 지원을 위한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

❑ 전달체계 : 다원화된 정책주체와 제3자 정부의 활동 근거

◦ Salamon은 정책수단의 전달체계 관점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및 은행이 정책주체가 되는 제3자 정부 현상을 설명함

◦ 제3자 정부의 정책활동을 위해 정부의 자산 및 자금 제공, 권한 부여 및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정책수단의 유형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정책자원의 흐름과 방식으로 제3

자 정부에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함

◦ 정부의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 제3자 정부에 대한 지원, 시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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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추계/미첨부3호 현황 및 지원사업 세부 유형화 검토
1) 유형별 추계 및 미첨부3호 처리 재정수반요인 현황

❑ 정책수단에 따른 ‘정부소비’ 유형의 재정수반법안은 추계율이 높은 반면, ‘공적

보험’ 및 ‘보조금’ 등(‘지원사업’) 유형의 재정수반법안은 구성비율이 높으면서 

추계율이 낮게 나타남

❑ 분류 개요

◦ (분류 대상) 2022. 1. 1. ~ 2022. 8. 9. 의뢰일 기준, 법안 추계요청 중 처리 완

료 된 공식추계 및 미첨부사유서3호

－ 미대상, 미첨부사유서1호 및 2호는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

◦ (분류 방법) 비용추계서 비율 제고 T/F 활동 결과 12개 유형 적용

❑ 유형별 추계 및 미첨부3호 처리 재정수반요인 현황

◦ 703개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된 재정수반요인은 455개이며, 추계율은 64.7%로

나타남

◦ (구성비율) 12개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12) 기타(33.4), 

(8) 지원사업(28.4)이며, 다른 유형은 1.6~8.3를 차지함

◦ (추계율) 12개 유형에서 50 미만의 추계율(미첨부3호 비율)을 보이는 유형은 

(8) 지원사업(42.5), (9) 회계·기금 설치(14.3), (10) 배·보상(40.0)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 유형은 구성비율이 높고 추계율은 낮다는 점에서 추계율뿐만 아니

라 비용추계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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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위원회 

설치

(2)행정기관 

설치

(3)공공기관 

설립

(4) 협(의)회 

설립

(5)계획수립 (6)실태조사

추계

(추계율)

52 10 21 10 28 37
89.7 66.7 72.4 90.9 80.0 75.5

미첨부3호

(미첨부3호)

6 5 8 1 7 12
10.3 33.3 27.6 9.1 20.0 24.5

합계

(총계대비)

58 15 29 11 35 49
8.3 2.1 4.1 1.6 5.0 7.0

구분
(7) 시스템 

구축·운영

(8)지원사업 (9)회계·기금 

설치

(10) 배·보상 (11) 특례 (12) 기타

추계

(추계율 )

17 85 1 12 8 174
85.0 42.5 14.3 40.0 57.1 74.0

미첨부3호

(미첨부3호)

3 115 6 18 6 61
15.0 57.5 85.7 60.0 42.9 26.0

합계

(총계대비)

20 200 7 30 14 235
2.8 28.4 1.0 4.3 2.0 33.4

총계

(추계율)

전체: 703, 추계: 455, 미첨부3호: 248
64.7

  주: 재정수반법안 내 다른 유형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유형별 건수의 합계는 공식

추계 및 미첨부3호 처리 재정수반법안의 합계보다 큼

자료: 신헌태(2022)

[표 14] 유형별 추계 및 미첨부3호 처리 재정수반요인 현황

(단위: 개)

❑ 지원사업 유형 비용추계 일관성 및 효율성 강화방안

◦ ‘지원사업’ 유형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수단 분류

뿐만 아니라 예산과목구조 상 기능별 재정지출 분류의 적용을 검토해야 함

◦ 정책수단별 분류

－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보조금, 바우처, 직접대출 

및 대출보증 등 정책수단을 고려하는 지원사업 세부 유형화를 통해 비

용추계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능별 분류

－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

여 예산과목구조는 정부 수행 업무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6개 장(분

야), 69개관(부문)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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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분야 구분 :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 및 안전, (3) 통

일·외교, (4) 국방, (5) 교육, (6) 문화 및 관광, (7) 환경, (8) 사회

복지, (9) 보건, (10) 농림수산,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5) 과학기술, 

(16) 예비비

◦ ‘2022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와 사례’ 구성 개편 및 ‘2022 가결 법률 재정소요 

점검’ 분석에서 정책수단 및 기능별 재정지출 분류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능별 재정지출 분류와 관련하여 의안비용추게시스템(COSTEM) 내에 

재정소요점검에 분야, 부문을 입력하는 항목이 존재함

◦ 다만 추계율이 비교적 높은 유형에서도 벤치마크 사례 선정을 통해 비용추계

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연구기관 설립에 있어 유사사례의 준용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도출
1) 비용추계 유형 분류 현황 

❑ 정책수단을 고려한 비용추계서 유형화 검토 결과, 정책수단별 분류, 기능별 분

류, 비용추계서 내용에 근거한 분류 등으로 방안이 제시됨

❑ 정책수단별 분류는 Salamon(2002)의 정책수단 12개 유형 분류와 비용추계서 비

율 제고 T/F 활동 결과 12개 유형에 대한 매칭 방안이 제시되었음

❑ 기능별 분류는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한 정부 수행 업무의 기능별 분야를 16가지로 제시되었음

❑ 이처럼 기존 이론 및 법·제도 검토를 통해 유형 분류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가

장 적합한 분류 방안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인 유형 분류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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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 특성 정보분석 방안에 대한 논의
❑ 비용추계 유형 분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 내용 유형 분류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탐색해야 함

❑ 비용추계서는 추계유형에 따라 ①공식추계, ②미첨부1호, ③미첨부2호, ④미첨

부3호, ⑤미대상 등으로 구분됨

❑ 비용추계서 유형을 제시하기 위해 ①공식추계, ②미첨부3호 유형 의안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추계유형에 따른 특성 정보분석 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식추계 : 비용추계 결과, 산식 등에 대한 내용 분석을 진행함

◦ 미첨부3호 : 재정수반요인, 미첨부 사유 등에 대한 내용 분석을 진행함

❑ 단, 기존 분류 방식과 같이 내용에 근거한 연구자들의 유형 분류는 객관성을 담

보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 분석 방안 적용이 필요함

3) LDA 토픽모델링에 근거한 비용추계 특정 분석 방안
❑ LDA 토픽모델링

◦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전체 내용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여 본문의 의미 구조를 발견하는 데 유용함

◦ 토픽 모델링은 방대한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토픽을 산출하는 특징이 있음

◦ 토픽 모델링 결과 생성되는 주제를 연구자가 직접 평가하여 명명하고 의미

없는 주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 하지만, 토픽 모델링 결과 생성되는 주제에 대한 명명을 기존 정책 유형론의 

분류와 정합성 분석을 적용한다면 주관 개입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음

◦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토픽을 산출한다는 특징으로, 의안 실체

규정을 통한 토픽에 대한 정책 유형 분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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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LDA 토픽모델링 분석

자료: Blei(2012)

❑ 정책유형론 및 LDA 토픽모델링에 근거한 정합성 분석 방안

◦ 분석을 위해서 설정한 분석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 2022. 1. 1. ~ 2022.12.31. 의뢰일 기준, 법안 추계 요청 중 처리

완료된 공식추계 및 미첨부사유서3호

－ 미대상, 미첨부사유서1호 및 2호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는 특례가 많아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분석방법) 공식추계 의안의 결과 및 산식, 미첨부사유서3호의 재정수반요인 

및 미첨부사유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 진행

◦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를 통해 공식추계 및 미첨부사유서3호에 대한

토픽 유형을 도출할 수 있게 됨

4) LDA 토픽모델링에 근거한 유형 분류의 유용성
❑ 기존 의안의 유형별 분류에서는 추계의 설계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 수요의 복잡도가 향상됨에 따라 적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포괄적인 의안 내용으로 인하여 미첨부 사유가 증가하는 등 기존 분류 체

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보다 세부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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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서의 대상이 되는 법안에 수반되는 내용은 정부정책 외에 정치체제의 

작동 및 정치과정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공공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포괄하고 있으나, 기존 분류 유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 비용추계서 비율 제고 T/F 활동 결과 나타난 12개 

유형, 정부 수행 업무의 기능별 16개 분류 등의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이 제시되

고 있으나, 비용추계 유형 분류에 적합한 체계를 선택하기에는 객관적 비교·분

석 기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추계 특성 정보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유형 분류 체계를 도출하고자 함

❑ LDA 토픽모델링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토픽을 산출한다는 특징

이 있으며, ①의안명, ②비용추계결과, ③산식, ④재정수반요인, ⑤미첨부 사유 

등 비용추계서 정보 특성에 근거한 유형 분류를 도출할 수 있음

❑ 재정수반요인을 고려한 비용추계 분류 체계와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유형화 간 정합성 분석을 통해 실체에 근접

한 체계적인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자 함

비용추계 유형 분류 LDA 토픽모델링

장점
- 정책수단론, 정부업무기능별 분류에

근거하여 비용추계 유형 분류 제시 가능

- 문서 키워드의 출현확률 및 분포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 토픽 유형 추출 가능

단점
- 제시된 이론별 비용추계 분류 유형 중

적합한 체계를 판단하는데 한계 존재

- 토픽은 포함된 키워드 분포에 따라

유형명 및 의미를 판단하게 되며,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존재

연계방안
- ①의안명, ②결과, ③산출식, ④재정수반요인, ⑤미첨부사유 등에 대한 유형 분류 이론과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적합 유형 채택을 고려할 수 있음

[표 15] 비용추계 유형 분류와 LDA 토픽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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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분석

제 1 절 토픽 유형별 비용추계 특성 분포 분석 결과

1. 의안 대상 특성 분포 분석 결과
1) 전체 의안명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총 4,412개 의안명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전체 의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기획재정위원회 576건(13.9%), 행정안전

위원회 558건(13.5%), 보건복지위원회 406건(9.8%)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의안 중 적은 수를 제출한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0.0%),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2건(0.0%), 정보위원회 5건(0.1%) 순으로 나타남

❑ 담당과별 처리 의안 수는 법안 담당과 3,571건(86.2%), 세수 담당과 571건

(13.8%)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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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8(4.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0)

교육위원회 190(4.6)

국방위원회 115(2.8)

국토교통위원회 386(9.3)

국회운영위원회 59(1.4)

기타 (폐지포함) 45(1.1)

기획재정위원회 576(13.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7(6.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5(3.5)

법제사법위원회 280(6.8)

보건복지위원회 406(9.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3(5.9)

여성가족위원회 56(1.4)

외교통일위원회 34(0.8)

정무위원회 252(6.1)

정보위원회 5(0.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

행정안전위원회 558(13.5)

환경노동위원회 374(9.0)

담당

과별

법안 담당과 3,571(86.2)

세수 담당과 571(13.8)

총계 4,142(100.0)

[표 16] 전체 의안명 특성 분포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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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

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Coherence Score는 토픽 유형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값이 클수록 각 토픽

이 유사 의미를 지닌 단어들로 구성되어, 의미론적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측정 결과, 의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605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LDA 토픽 시각화 결과는 각 토픽의 크기와 상대적 거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다른 토픽에 비해 크기가 클수록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의미함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많을수록 유사한 의미를 지닌 토픽으로 분류하게 됨

❑ 1번, 2번, 4번 토픽의 크기가 3번, 5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1번, 2번, 4번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1번, 3번 토픽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간 거리감을 살펴볼 수 있으나, 공유 영역

이 없음을 통해 토픽 간 유형 분류가 적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의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5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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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전체 의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21] 전체 의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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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별 전체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1,18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토픽 2유형이 606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문화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1,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2,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정 토픽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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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2 9 26 29 12 16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0 1 0 0 1

교육위원회 30 25 56 36 43 190

국방위원회 26 16 22 41 10 115

국토교통위원회 42 57 88 62 137 386

국회운영위원회 3 3 3 34 16 59

기타 (폐지포함) 16 11 8 4 6 45

기획재정위원회 32 46 403 36 59 57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9 33 40 92 43 24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 9 13 36 6 145

법제사법위원회 23 44 46 78 89 280

보건복지위원회 70 95 97 94 50 4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1 62 36 52 42 243

여성가족위원회 0 3 39 13 1 56

외교통일위원회 4 12 0 15 3 34

정무위원회 87 26 69 17 53 252

정보위원회 2 0 0 1 2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0 0 0 0 2

행정안전위원회 175 76 162 56 89 558

환경노동위원회 74 79 79 68 74 374

총계 849 606 1,188 764 735 4,142

[표 17] 위원회별 전체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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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법안명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총 3,571개 법안명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전체 법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행정안전위원회 494건(13.8%), 보건복지

위원회 406건(11.4%), 국토교통위원회 386건(10.8%) 순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0.0%),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2건(0.0%), 정보위원회 5건(0.1%) 순으로 나타남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8(4.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0)

교육위원회 190(5.3)

국방위원회 115(3.2)

국토교통위원회 386(10.8)

국회운영위원회 59(1.7)

기타 (폐지포함) 43(1.2)

기획재정위원회 1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4(6.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5(4.1)

법제사법위원회 280(7.8)

보건복지위원회 406(1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3(6.8)

여성가족위원회 56(1.6)

외교통일위원회 34(1.0)

정무위원회 221(6.2)

정보위원회 5(0.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

행정안전위원회 494(13.8)

환경노동위원회 374(10.5)

총계 3,571(100.0)

[표 18] 전체 법안명 특성 분포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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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

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Coherence Score는 토픽 유형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값이 클수록 각 토픽

이 유사 의미를 지닌 단어들로 구성되어, 의미론적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측정 결과, 법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7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61 이

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LDA 토픽 시각화 결과는 각 토픽의 크기와 상대적 거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다른 토픽에 비해 크기가 클수록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의미함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많을수록 유사한 의미를 지닌 토픽으로 분류하게 됨

❑ 1번, 2번, 4번, 5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크고,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해당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1번, 2번 토픽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간 거리감을 살펴볼 수 있으나, 공유 영역

이 없음을 통해 토픽 간 유형 분류가 적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법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7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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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체 법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23] 전체 법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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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58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토픽 1유형이 420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정 토픽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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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5 33 2 37 9 7 65 168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0 0 1 0 0 0 0 1

교육위원회 14 19 91 7 15 30 14 190

국방위원회 8 13 9 44 15 18 8 115

국토교통위원회 35 22 105 51 50 51 72 386

국회운영위원회 4 0 0 4 17 2 32 59

기타 (폐지포함) 6 6 4 6 7 5 9 43

기획재정위원회 37 22 16 1 6 19 4 10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8 64 30 47 27 36 32 24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5 43 15 43 3 7 19 145

법제사법위원회 31 46 83 12 27 35 46 280

보건복지위원회 55 66 49 26 43 92 75 406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67 42 11 55 7 21 40 243

여성가족위원회 0 23 5 20 3 4 1 56

외교통일위원회 3 3 3 9 11 1 4 34

정무위원회 55 21 56 19 11 41 18 221

정보위원회 0 1 1 0 3 0 0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0 0 0 0 2 0 0 2

행정안전위원회 18 98 63 38 154 105 18 494

환경노동위원회 49 9 42 91 35 76 72 374

총게 420 531 586 510 445 550 529 3,571

[표 19] 위원회별 전체 법안명 토픽 분류 현황



- 88 -

2. 비용추계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결과
1) 비용추계 대상 의안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총 1,336개 비용추계 대상 의안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기획재정위원회 329건(24.6%), 

행정안전위원회 202건(15.1%), 보건복지위원회 142건(10.6%) 순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정보위원회 2건(0.1%), 외교통일위원회 7건(0.5%), 

국회운영위원회 9건(0.7%) 순으로 나타남

❑ 담당과별 처리 의안 수는 법안 담당과 946건(70.8%), 세수 담당과 390건

(29.2%) 순으로 나타남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5(3.4)

교육위원회 42(3.1)

국방위원회 32(2.4)

국토교통위원회 95(7.1)

국회운영위원회 9(0.7)

기타 (폐지포함) 17(1.2)

기획재정위원회 329(2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6(5.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2.5)

법제사법위원회 59(4.4)

보건복지위원회 142(1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9(4.4)

여성가족위원회 13(1.0)

외교통일위원회 7(0.5)

정무위원회 79(5.9)

정보위원회 2(0.1)

행정안전위원회 202(15.1)

환경노동위원회 94(7.0)

담당

과별

법안 담당과 946(70.8)

세수 담당과 390(29.2)

총계 1,336(100.0)

[표 20] 비용추계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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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6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80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2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약간 크지만, 전반적인 크기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남

❑ 4번 토픽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간 거리감을 살펴볼 수 있으며, 2번, 3번, 번 토

픽은 서로 일정 영역을 공유하고 있으며, 1번 토픽과 5번 토픽의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것을 확인함

❑ 실질적인 토픽 분류 유형은 1번, (2번, 3번, 6번), 4번, 5번 등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6개로 나타남

[그림 24]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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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2유형이 33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5유형이 162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1,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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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1,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1,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정 토픽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1 1 9 5 11 8 45

교육위원회 6 5 8 4 9 10 42

국방위원회 1 13 10 6 0 2 32

국토교통위원회 3 14 27 16 10 25 95

국회운영위원회 1 5 1 1 0 1 9

기타 (폐지포함) 2 1 3 4 3 4 17

기획재정위원회 61 209 0 17 30 12 3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0 4 19 16 13 14 7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11 2 13 4 4 34

법제사법위원회 7 5 6 13 11 17 59

보건복지위원회 23 18 17 21 39 24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12 4 18 13 4 8 59

여성가족위원회 8 3 2 0 0 0 13

외교통일위원회 2 1 1 2 0 1 7

정무위원회 8 8 6 36 19 2 79

정보위원회 1 0 0 0 1 0 2

행정안전위원회 11 10 41 67 4 69 202

환경노동위원회 26 25 14 10 4 15 94

총계 193 337 184 244 162 216 1,336

[표 21]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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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6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

었으며, 토픽 3유형을 2순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었으며, 토픽 4유형을 2순

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128 128 184 166 133 207 946

세수 담당과 65 209 0 78 29 9 390

총계 193 337 184 244 162 216 1,336

[표 22] 담당과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66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3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2번 토픽은 서로 일정 영역을 공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번, 4번, 5번 토픽

은 거리감이 있는 것을 확인함

❑ 실질적인 토픽 분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등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5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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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27]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LDA 토픽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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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4유형이 45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1유형이 116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3,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토픽 4유형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0 0 15 29 45

교육위원회 0 0 1 29 12 42

국방위원회 12 0 6 8 6 32

국토교통위원회 3 0 7 42 43 95

[표 23]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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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

었으며, 토픽 5유형을 2순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었으며, 토픽 3유형을 2순

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국회운영위원회 2 0 0 6 1 9

기타 (폐지포함) 0 1 1 9 6 17

기획재정위원회 1 194 122 8 4 3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6 1 2 34 23 7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0 1 17 16 34

법제사법위원회 21 0 0 37 1 59

보건복지위원회 13 0 21 57 51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8 0 5 20 26 59

여성가족위원회 4 0 3 3 3 13

외교통일위원회 0 0 2 2 3 7

정무위원회 10 24 10 31 4 79

정보위원회 0 0 1 0 1 2

행정안전위원회 6 37 18 89 52 202

환경노동위원회 19 0 20 43 12 94

총계 116 257 220 450 29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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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115 0 90 450 291 946

세수 담당과 1 257 130 0 2 390

총계 116 257 220 450 293 1,336

[표 24] 담당과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 현황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

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2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

날 수 있음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없으며, 이를 통해 적합한 유형 분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4개로 나타남

[그림 28]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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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74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2유형이 219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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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에서 토픽 3유형 쏠림현상

이 나타나고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4 0 39 2 45

교육위원회 4 0 35 3 42

국방위원회 9 0 22 1 32

국토교통위원회 23 0 68 4 95

국회운영위원회 0 0 9 0 9

기타 (폐지포함) 3 0 12 2 17

기획재정위원회 56 151 14 108 3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9 5 60 2 7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0 32 0 34

법제사법위원회 6 0 53 0 59

보건복지위원회 34 0 106 2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8 1 43 7 59

여성가족위원회 1 0 12 0 13

외교통일위원회 2 0 5 0 7

정무위원회 2 25 50 2 79

정보위원회 0 0 2 0 2

행정안전위원회 28 33 113 28 202

환경노동위원회 18 4 70 2 94

총계 209 219 745 163 1,336

[표 25]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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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

었으며, 토픽 1유형을 2순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었으며, 토픽 4유형을 2순

위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154 14 739 39 946

세수 담당과 55 205 6 124 390

총계 209 219 745 163 1,336

[표 26] 담당과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산식 토픽 분류 현황

2) 비용추계 대상 법안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총 946개 비용추계 대상 법안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비용추계 대상 법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행정안전위원회 157건(16.6%), 

보건복지위원회 142건(15.0%), 국토교통위원회 95건(10.0%) 순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정보위원회 2건(0.1%), 외교통일위원회 7건(0.5%), 

국회운영위원회 9건(0.7%)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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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5(4.8)

교육위원회 42(4.4)

국방위원회 32(3.4)

국토교통위원회 95(10.0)

국회운영위원회 9(1.0)

기타 (폐지포함) 16(1.7)

기획재정위원회 10(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5(7.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3.6)

법제사법위원회 59(6.2)

보건복지위원회 142(1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9(6.2)

여성가족위원회 13(1.4)

외교통일위원회 7(0.7)

정무위원회 55(5.8)

정보위원회 2(0.2)

행정안전위원회 157(16.6)

환경노동위원회 94(9.9)

총계 946(100.0)

[표 27] 비용추계 대상 법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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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60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

날 수 있음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없으며, 이를 통해 적합한 유형 분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4개로 나타남

[그림 30]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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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29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1유형이 165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1,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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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3,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에서 쏠리는 토픽 유형을 발견

할 수 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5 12 25 3 45

교육위원회 15 8 15 4 42

국방위원회 1 5 10 16 32

국토교통위원회 12 28 27 28 95

국회운영위원회 7 1 1 0 9

기타 (폐지포함) 2 5 4 5 16

기획재정위원회 2 1 3 4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8 17 31 19 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5 15 8 34

법제사법위원회 8 5 18 28 59

보건복지위원회 46 51 13 32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6 8 24 21 59

여성가족위원회 0 0 9 4 13

외교통일위원회 0 0 6 1 7

정무위원회 21 15 12 7 55

정보위원회 2 0 0 0 2

행정안전위원회 13 17 49 78 157

환경노동위원회 11 13 35 35 94

총계 165 191 297 293 946

[표 28]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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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7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1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2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2번, 3번, 4번, 5번 토픽 간 서로 영역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토

픽 유형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실질적 토픽 분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등 3가지로 볼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7개로 나타남

[그림 32]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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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5유형이 30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1, 2, 6유형이 30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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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5,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대다수 위원회에서 토픽 5유형과 7유형으로 

쏠리고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2 8 6 9 4 15 45

교육위원회 0 0 19 7 7 0 9 42

국방위원회 4 1 8 7 6 1 5 32

국토교통위원회 1 1 14 16 29 10 24 95

국회운영위원회 0 0 1 0 3 0 5 9

기타 (폐지포함) 0 0 6 2 5 0 3 16

기획재정위원회 0 0 4 0 5 0 1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 2 14 15 14 0 28 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0 10 4 5 0 15 34

법제사법위원회 1 10 23 0 8 2 15 59

보건복지위원회 0 4 23 13 64 3 35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3 4 7 12 13 1 19 59

여성가족위원회 0 0 2 0 7 0 4 13

외교통일위원회 0 0 2 0 1 1 3 7

정무위원회 0 0 9 3 26 6 11 55

정보위원회 0 0 0 0 1 0 1 2

행정안전위원회 18 4 20 41 51 1 22 157

환경노동위원회 0 2 14 19 48 1 10 94

총계 30 30 184 145 302 30 225 946

[표 29]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법안 추계결과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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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

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44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토픽의 크기가 나머지 토픽들에 비해 큰 것을 통해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

날 수 있음

❑ 1번, 4번 토픽 간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나, 토픽 간 공유 영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통해, 적합한 유형 분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4개로 나타남

[그림 34]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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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3유형이 34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4유형이 180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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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보위원회는 토픽 2,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0 10 30 5 45

교육위원회 8 13 12 9 42

국방위원회 12 3 10 7 32

국토교통위원회 17 13 40 25 95

국회운영위원회 1 2 6 0 9

기타 (폐지포함) 2 2 12 0 16

기획재정위원회 1 2 3 4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6 19 23 7 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9 24 1 34

법제사법위원회 0 5 25 29 59

보건복지위원회 44 24 46 28 14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8 9 31 11 59

여성가족위원회 6 2 2 3 13

외교통일위원회 1 2 4 0 7

정무위원회 18 14 20 3 55

정보위원회 0 1 1 0 2

행정안전위원회 16 69 41 31 157

환경노동위원회 41 22 14 17 94

총계 201 221 344 180 946

[표 30] 위원회별 비용추계 대상 법안 산식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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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첨부3호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결과
1) 미첨부3호 대상 의안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총 643개 미첨부3호 대상 의안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기획재정위원회 119건(18.5%), 

보건복지위원회 80건(12.4%),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66건(10.3%) 

순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2건(0.3%), 외교통일위원회 5건

(0.8%),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10건(1.6%) 순으로 나타남

❑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수는 법안 담당과 521건(81.0%), 세수 담당과 

122건(19.0%)으로 나타남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2.8)

교육위원회 35(5.4)

국방위원회 10(1.6)

국토교통위원회 66(10.3)

국회운영위원회 2(0.3)

기타 (폐지포함) 9(1.4)

기획재정위원회 119(18.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5(5.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6(5.6)

법제사법위원회 18(2.8)

보건복지위원회 80(1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0(9.3)

여성가족위원회 10(1.6)

외교통일위원회 5(0.8)

정무위원회 20(3.1)

행정안전위원회 66(10.3)

환경노동위원회 54(8.4)

담당

과별

법안 담당과 521(81.0)

세수 담당과 122(19.0)

총계 643(100.0)

[표 31] 미첨부3호 대상 의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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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8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8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LDA 토픽 시각화 결과는 각 토픽의 크기와 상대적 거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다른 토픽에 비해 크기가 클수록 토픽의 지배력이 높음을 의미함

❑ 토픽 간 공유 영역이 많을수록 유사한 의미를 지닌 토픽으로 분류하게 됨

❑ 1번, 2번, 3번 토픽이 타 토픽들에 비해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각 토픽 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5번 토픽과 8번 토픽은 약간의 영역을 공유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5번, 8번) 유형이 결합한 7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8개로 나타남

[그림 36]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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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5유형이 12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4유형이 52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2,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3, 6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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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위원회별 쏠리는 토픽 유형이 나타나고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7 0 3 0 2 3 2 18

교육위원회 5 3 4 1 4 6 7 5 35

국방위원회 1 0 3 2 1 2 1 0 10

국토교통위원회 11 3 3 5 10 7 14 13 66

국회운영위원회 0 1 0 0 0 0 0 1 2

기타 (폐지포함) 2 0 1 2 1 1 0 2 9

기획재정위원회 1 11 7 2 47 27 1 23 11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3 7 1 2 2 5 0 5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12 5 5 0 0 9 3 36

법제사법위원회 4 5 3 1 0 3 0 2 18

보건복지위원회 11 12 14 12 6 14 5 6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6 5 3 3 21 6 12 4 60

여성가족위원회 0 1 0 1 4 0 2 2 10

외교통일위원회 1 0 4 0 0 0 0 0 5

정무위원회 0 3 6 0 7 0 2 2 20

행정안전위원회 4 2 7 4 20 0 4 25 66

환경노동위원회 6 19 5 9 3 5 4 3 54

총계 68 91 66 52 126 78 64 98 643

[표 32]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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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8유형, 2유형, 1유형, 5유형 순으

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5유형, 6유형, 8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었음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68 80 59 51 68 51 63 81 521

세수 담당과 0 11 7 1 58 27 1 17 122

총계 68 91 66 52 126 78 64 98 643

[표 33]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명 토픽 분류 현황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38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및 2번 토픽은 타 토픽들에 비해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토픽과 3번 토픽은 많은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의 재분류

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1번, 3번) 유형이 결합한 4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유형 분류의 적합 토픽 수는 5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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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그림 39]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LDA 토픽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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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2유형이 15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3유형이 89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2,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3 6 0 3 6 18

교육위원회 3 6 1 11 14 35

국방위원회 6 1 0 2 1 10

국토교통위원회 4 32 9 12 9 66

국회운영위원회 2 0 0 0 0 2

[표 34]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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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2유형, 4유형, 5유형, 1유형 순으

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 5유형, 1유형, 4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112 144 25 124 116 521

세수 담당과 18 10 64 6 24 122

총계 130 154 89 130 140 643

[표 35]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 현황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기타 (폐지포함) 2 4 1 1 1 9

기획재정위원회 24 9 58 5 23 11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 8 2 12 11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12 0 9 5 36

법제사법위원회 1 3 1 9 4 18

보건복지위원회 14 16 2 25 23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 14 0 22 4 60

여성가족위원회 4 5 0 0 1 10

외교통일위원회 1 3 0 1 0 5

정무위원회 5 6 5 2 2 20

행정안전위원회 9 24 10 5 18 66

환경노동위원회 20 5 0 11 18 54

총계 130 154 89 130 140 643



- 118 -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39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2번, 3번 토픽은 타 토픽들에 비해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2번, 3번 토픽은 많은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의 재분류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 토픽 유형 분류는 (1번, 2번, 3번) 유형이 결합한 3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유형 분류 적합 토픽 분류 수는 5개로 나타남

[그림 40]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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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5유형이 21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2유형이 68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3,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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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한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0 7 7 3 18

교육위원회 0 0 20 11 4 35

국방위원회 5 0 2 3 0 10

국토교통위원회 7 0 24 5 30 66

국회운영위원회 0 0 0 0 2 2

기타 (폐지포함) 0 0 1 3 5 9

기획재정위원회 1 61 13 8 36 11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0 0 2 10 13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0 0 12 23 36

법제사법위원회 1 1 4 10 2 18

보건복지위원회 5 1 17 41 16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8 0 9 9 34 60

여성가족위원회 0 0 2 6 2 10

외교통일위원회 1 0 0 0 4 5

정무위원회 1 0 6 3 10 20

행정안전위원회 30 4 10 5 17 66

환경노동위원회 4 1 21 14 14 54

총계 75 68 138 147 215 643

[표 36]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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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별 토픽 분석 결과, 법안 담당과는 토픽 5유형, 4유형, 3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세수 담당과는 토픽 2유형, 5유형 순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담당과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법안 담당과 73 7 126 142 173 521

세수 담당과 2 61 12 5 42 122

총계 75 68 138 147 215 643

[표 37] 담당과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 현황

2) 미첨부3호 유형 대상 법안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총 521개 미첨부3호 대상 법안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함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중 많은 수를 제출한 곳은 보건복지위원회 80건(15.4%), 

국토교통위원회 66건(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0건(11.5%) 순

으로 나타남

❑ 적은 수를 제출한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2건(0.4%), 외교통일위원회 5건

(1.0%),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10건(1.9%) 순으로 나타남



- 122 -

유형 구성 분석 대상 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3.5)

교육위원회 35(6.7)

국방위원회 10(1.9)

국토교통위원회 66(12.7)

국회운영위원회 2(0.4)

기타 (폐지포함) 9(1.8)

기획재정위원회 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5(6.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6(6.9)

법제사법위원회 18(3.5)

보건복지위원회 80(15.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0(11.5)

여성가족위원회 10(1.9)

외교통일위원회 5(1.0)

정무위원회 14(2.7)

행정안전위원회 59(11.3)

환경노동위원회 54(10.4)

총계 521(100.0)

[표 38] 미첨부3호 대상 법안 특성 분포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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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5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59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및 2번 토픽은 타 토픽들에 비해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3번, 5번 토픽은 일정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의 재분류를 고려

할 수 있음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3번, 5번) 유형이 결합한 4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유형 분류의 적합한 토픽 분류 수는 5개로 나타남

[그림 42]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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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2유형이 12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5유형이 74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3,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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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0 6 3 7 2 18

교육위원회 8 7 9 8 3 35

국방위원회 0 1 1 2 6 10

국토교통위원회 11 33 6 8 8 66

국회운영위원회 1 0 1 0 0 2

기타 (폐지포함) 0 3 2 1 3 9

기획재정위원회 2 7 1 0 0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6 6 8 7 8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10 3 15 5 36

법제사법위원회 2 2 3 4 7 18

보건복지위원회 13 9 12 35 11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18 14 14 6 8 60

여성가족위원회 2 4 2 1 1 10

외교통일위원회 4 0 1 0 0 5

정무위원회 1 12 0 1 0 14

행정안전위원회 2 7 35 8 7 59

환경노동위원회 11 7 11 20 5 54

총계 84 128 112 123 74 521

[표 39]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법안명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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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11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36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토픽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1번, 2번, 4번, 9번과 3번, 5번 그리고 7번과 11번 마지막으로 8번과 10번 토픽

은 일정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의 재분류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1번, 2번, 4번, 9번), (3번, 5번), 6번, (7번, 11번), 

(8번, 10번) 유형이 결합한 5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유형 분류의 적합한 토픽 분류 수는 11개로 

나타남

[그림 44]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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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11유형이 10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3, 6유형이 25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1, 4, 8, 9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9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5,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10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2, 10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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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1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1, 8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7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1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 5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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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 10유형 11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0 1 3 0 2 1 6 3 0 0 2 18

교육위원회 1 5 4 1 1 0 7 9 1 0 6 35

국방위원회 2 0 0 2 0 1 0 2 2 0 1 10

국토교통위원회 10 3 3 6 4 1 1 1 20 2 15 66

국회운영위원회 0 0 0 0 1 0 1 0 0 0 0 2

기타 (폐지포함) 0 0 0 0 0 0 1 2 3 1 2 9

기획재정위원회 3 0 0 1 0 1 2 0 2 0 1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0 1 5 2 1 5 3 4 2 8 4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2 0 0 1 2 4 13 1 4 8 36

법제사법위원회 0 6 0 2 0 0 2 1 0 6 1 18

보건복지위원회 8 12 0 10 10 4 4 15 2 5 10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3 1 0 2 5 4 9 4 8 2 22 60

여성가족위원회 3 0 0 0 0 0 1 3 1 0 2 10

외교통일위원회 0 0 1 0 1 0 2 0 0 0 1 5

정무위원회 3 1 0 0 0 3 4 0 1 2 0 14

행정안전위원회 5 3 6 1 1 2 7 3 7 1 23 59

환경노동위원회 2 7 3 10 10 1 5 8 4 2 2 54

총계 41 42 25 37 37 25 59 68 54 33 100 521

[표 40]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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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유형 분류를 위한 적정 토픽 수를 파악하기 

위해, 4개부터 12개까지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를 측정함

❑ 측정 결과,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토픽 모델은 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Score는 0.405 이상이며, 내용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번, 2번 토픽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며, 토픽 내 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음

❑ 2번 토픽과 4번 토픽은 일정 영역을 공유하며 하나의 유형 군집으로 재분류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인 토픽 유형 분류는 1번, (2번, 4번), 3번 유형 등 3개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유형 분류 적합 토픽 분류 수는 4개로 나타남

[그림 46]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별 Coherence Scor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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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LDA 토픽 시각화 결과

❑ 위원회별 토픽 분석 결과, 토픽 4유형이 17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1유형이 86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방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토교통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는 토픽 3,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픽 2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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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위원회는 토픽 2,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외교통일위원회는 토픽 1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토픽 3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토픽 4유형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음

❑ 분석 결과, 대다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위원회명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3 6 4 5 18

교육위원회 5 9 16 5 35

국방위원회 1 4 1 4 10

국토교통위원회 17 22 9 18 66

국회운영위원회 0 0 1 1 2

기타 (폐지포함) 1 6 1 1 9

기획재정위원회 0 4 1 5 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3 6 3 23 3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22 1 10 36

법제사법위원회 3 4 1 10 18

보건복지위원회 12 25 8 35 8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18 19 4 19 60

여성가족위원회 1 4 1 4 10

외교통일위원회 4 0 1 0 5

정무위원회 3 4 1 6 14

행정안전위원회 7 19 25 8 59

환경노동위원회 5 13 14 22 54

총계 86 167 92 176 521

[표 41] 위원회별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토픽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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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분류 유형 및 토픽 분류 유형의 정합성 분석 결과

1. 전체 의안명 분류 유형 정합성 분석 결과
1)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전체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 분석 결과, 위원회 설치 1유형, 행정기관 설치 5유형, 공공기관 설립

1유형과 5유형, 계획수립 5유형, 실태조사 1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3유형과

4유형, 지원사업 1유형과 4유형, 회계기금설치 5유형, 배·보상 3유형, 특례

3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법안명 분석결과 위원회 설치 2유형, 행정기관 설치 3유형, 공공기관 설립

3유형, 계획수립 7유형, 실태조사 4유형, 지원사업 1유형, 4유형, 6유형,

회계기금설치 3유형, 배·보상 6유형과 7유형, 특례 3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No 정책수단 의안명 법안명

1 위원회 설치 1(23) 2(17), 3(2), 5(1), 6(3)

2 행정기관 설치 1(1), 5(10) 1(2), 3(9)

3 공공기관 설립 1(31), 4(3), 5(21) 1(1), 2(8), 3(30), 4(2), 6(1), 7(7)

4 협(의)회 설립

5 계획수립 1(1), 4(1), 5(4) 1(1), 3(1), 7(5)

6 실태조사 1(11), 4(2), 5(1) 1(2), 4(9), 5(3)

7 시스템 구축·운영 3(3), 4(4) 4(1), 5(2)

8 지원사업
1(91), 2(76), 3(32),

4(88), 5(34)

1(54), 2(43), 3(36), 4(61),

5(18), 6(53), 7(42)

9 회계기금설치 1(8), 3(4),  4(7), 5(39) 2(3), 3(10), 4(3), 6(2), 7(1)

10 배·보상 1(4), 2(1), 3(29), 4(10), 5(9) 1(1), 2(10), 4(8),6(18), 7(30)

11 특례 1(5), 2(5), 3(372), 4(2), 5(42) 1(10), 2(2), 3(27), 5(3), 6(13)

12 기타 2(1)

[표 42]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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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분류 및 전체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일반공공행정 1유형과 3유형, 공공질서 및 안전 4유형, 통일·외교 2유

형과 4유형, 국방 4유형, 교육 3유형과 5유형, 문화 및 관광 1유형과 4유형, 환

경 1~5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3유형과 4유형, 농림수산 4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1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과 5유형 등

으로 매칭됨

❑ 법안명은 일반공공행정 5유형과 6유형, 공공질서 및 안전 7유형, 통일·외교 4유

형과 5유형, 국방 4유형, 교육 2유형과 3유형, 문화 및 관광 2유형과 4유형, 환

경 4유형, 6유형, 7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2유형, 6유형, 7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유형과 4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7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과 

7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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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부업무기능 의안명 법안명

1 일반공공행정
1(175), 2(76), 3(162),

4(56), 5(89)

1(18), 2(98), 3(63), 4(38),

5(154), 6(105), 7(18)

2 공공질서 및 안전
1(3), 2(3), 3(3),

4(34), 5(16)
1(4), 4(4), 5(17), 6(2), 7(32)

3 통일·외교
1(4), 2(12),

4(15), 5(3)

1(3), 2(3), 3(3), 4(9),

5(11), 6(1), 7(4)

4 국방
1(26), 2(16), 3(22),

4(41), 5(10)

1(8), 2(13), 3(9), 4(44),

5(15), 6(18), 7(8)

5 교육
1(30), 2(25), 3(57),

4(36), 5(43)

1(29), 2(62), 3(106), 4(50),

5(18), 6(37),7(33)

6 문화 및 관광
1(81), 2(9), 3(13),

4(36), 5(6)

1(15), 2(43), 3(16), 4(43),

5(3), 6(7), 7(19)

7 환경
1(74), 2(79), 3(79),

4(68), 5(74)

1(49), 2(9), 3(42), 4(91),

5(35), 6(76), 7(72)

8 사회복지
1(70), 2(98), 3(136),

4(107), 5(51)

1(55), 2(89), 3(54), 4(46),

5(46), 6(96), 7(76)9 보건

10 농림수산
1(39), 2(33), 3(40),

4(92), 5(43)

1(8), 2(64), 3(30), 4(47),

5(27), 6(36), 7(32)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1), 2(62), 3(36),

4(52), 5(42)

1(67), 2(42), 3(11), 4(55),

5(7), 6(21), 7(40)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94), 2(9), 3(26),

4(30), 5(14)

1(15), 2(34), 3(3), 4(37),

5(12), 6(7), 7(65)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42), 2(57), 3(88),

4(62), 5(137)

1(35), 2(22), 3(105), 4(51),

5(50), 6(51), 7(72)

16 예비비

[표 43] 기능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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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유형 정합성 분석 결과
1)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위원회 설치 1유형과 4유형, 행정기관 설치 4유형, 공공기관 설립 4유

형과 5유형, 계획수립 3유형, 실태조사 3유형, 지원사업 1유형과 3유형, 배·보상 

2유형, 특례 2유형 및 4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의안추계결과는 위원회 설치 4유형과 5유형, 행정기관 설치 4유형과 5유형, 공

공기관 설립 4유형, 협의회 설립 4유형, 계획수립 4유형과 5유형, 실태조사 4유

형과 5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4유형, 지원사업 4유형, 회계기금 2유형과 4유형, 

배·보상 5유형, 특례 2유형과 3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의안산식은 위원회 설치 1유형과 3유형, 공공기관 설립 3유형, 협의회 설립 3유

형, 계획수립 1유형, 2유형, 3유형, 실태조사 1유형, 3유형, 4유형, 시스템 구축·

운영 2유형과 3유형, 지원사업 3유형, 회계기금 설치 1유형과 3유형, 특례 2유

형과 4유형 등으로 매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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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책수단 의안명 의안추계결과 의안산식

1 위원회 설치
1(3), 2(1),

4(3), 5(2)

1(13), 3(2),

4(57), 5(132)

1(89), 2(9),

3(127), 4(9)

2 행정기관 설치 1(1), 4(7)
1(1), 3(1),

4(6), 5(5)
1(1), 3(6)

3 공공기관 설립
1(5), 2(3), 3(1)

4(16), 5(9), 6(2)
2(1), 3(1), 4(53) 2(3), 3(43)

4 협(의)회 설립 1(2), 4(21), 5(4) 2(6), 3(18), 4(3)

5 계획수립 2(1), 3(3)
1(5), 2(7), 3(2)

4(20), 5(89)

1(60), 2(43),

3(163), 4(15)

6 실태조사 1(1), 2(1), 3(2)
1(9), 2(1), 3(8)

4(31), 5(91)

1(44), 2(13),

3(199), 4(25)

7 시스템 구축·운영 1(1), 6(2) 1(4), 4(23), 5(12) 2(23), 3(70), 4(5)

8 지원사업
1(47), 2(7), 3(40)

4(5), 5(11), 6(2)

1(22), 2(25), 3(30)

4(169), 5(59)

1(20), 2(20),

3(214), 4(30)

9 회계기금설치 3(1)
1(2), 2(10),

4(14), 5(1)

1(45), 2(24),

3(92), 4(2)

10 배·보상
1(2), 2(14),

4(6), 6(1)

1(7), 3(4),

4(2), 5(12)

1(10), 2(3),

3(12), 4(7)

11 특례
1(4), 2(200), 4(78)

5(2), 6(10)

1(5), 2(76), 3(21)

4(10), 5(1)

1(15), 2(111),

3(2), 4(107)

12 기타

[표 44]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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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은 위원회 설치 3유형, 행정기관 설치 3유형, 공공기관 설립 1유형, 계획

수립 3유형, 실태조사 1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2유형, 지원사업 1유형과 4유형, 

회계기금설치 2유형, 배·보상 3유형, 특례 4유형 등으로 매칭됨

❑ 법안추계결과는 위원회 설치 7유형, 행정기관 설치 5유형과 7유형, 협의회 설립 

3유형, 계획수립 4유형과 7유형, 실태조사 4유형과 7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3

유형과 7유형, 지원사업 5유형과 7유형, 회계기금 설치 5유형, 특례 5유형 등으

로 매칭되었음

❑ 법안산식은 위원회 설치 3유형, 공공기관 설립 3유형, 협의회 설립 2유형, 계획

수립 3유형, 실태조사 1유형과 3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2유형, 지원사업 1유형, 

3유형, 4유형, 회계기금설치 3유형,  배·보상 1유형과 4유형 등으로 매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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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책수단 법안명 법안추계결과 법안산식

1 위원회 설치 3(9)
1(1), 2(1), 3(30), 4(32)

5(35), 6(5), 7(100)

1(5), 2(39),

3(147), 4(23)

2 행정기관 설치 1(5), 2(2), 3(36), 4(1)
1(1), 3(48), 4(34)

5(90), 6(8), 7(70)
2(3), 3(4)

3 공공기관 설립 1(18), 3(1) 2(1), 3(38), 4(4)

4 협(의)회 설립
3(12), 4(2), 5(5),

6(2), 7(3)

1(2), 2(10),

3(6), 4(1)

5 계획수립 2(1), 3(1)
1(3), 3(1), 4(28)

5(15), 6(1), 7(67)

1(1), 2(16),

3(77), 4(2)

6 실태조사 1(3) ,2(1)
1(3), 3(5), 4(42)

5(14), 6(5), 7(70)

1(56), 2(28),

3(121), 4(12)

7 시스템 구축·운영 2(1)
3(13), 4(2), 5(4),

6(2), 7(18)

1(4), 2(42),

3(17), 4(8)

8 지원사업
1(21), 2(13),

3(14), 4(64)

1(5), 3(38), 4(47)

5(107), 6(13), 7(70)

1(68), 2(37),

3(72), 4(68)

9 회계기금설치 2(1) 4(2), 5(14), 7(1)
1(4), 2(13),

3(95), 4(25)

10 배·보상
1(1), 2(3),

3(16), 4(3)

2(1), 3(6), 4(1)

5(5), 6(4), 7(7)
1(8), 3(5), 4(8)

11 특례 4(7)
1(2), 3(5),

4(4), 5(12)
3(1), 4(1)

12 기타

[표 45]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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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일반공공행정 4유형, 6유형, 7유형, 공공질서 및 안전 7유형, 통일·

외교 7유형, 국방 2유형과 7유형, 교육 7유형, 문화 및 관광 7유형, 환경 1유형,

2유형, 7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5유형과 7유형, 농림수산 7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7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 6유형, 7유

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의안 추계결과는 일반공공행정 4유형과 6유형, 국방 1유형과 6유형, 교육 4유형

과 6유형, 문화 및 관광 6유형, 환경 4유형과 6유형, 농림수산 4유형과 6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과 6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5유형과 6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4유형, 5유형 6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의안산식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침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통신 및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전반적 종류가 3유형과 5유형으로 매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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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부업무기능 의안명 의안추계결과 의안산식

1 일반공공행정
1(11), 2(10), 3(41),

4(67), 5(4), 6(69), 7(202)

1(6), 2(37), 3(18),

4(89), 5(52), 6(202)

1(28), 2(33), 3(113),

4(28), 5(202)

2 공공질서 및 안전
1(1), 2(5), 3(1),

4(1), 6(1), 7(9)
1(2), 4(6), 5(1), 6(9) 3(9), 5(9)

3 통일·외교
1(2), 2(1), 3(1),

4(2), 6(1), 7(7)
3(2), 4(2), 5(3), 6(7) 1(2), 3(5), 5(7)

4 국방
1(1), 2(13), 3(10),

4(6), 6(2), 7(32)
1(12), 3(6), 4(8), 5(6), 6(32) 1(9), 3(22), 4(1), 5(32)

5 교육
1(6), 2(5), 3(8),

4(4), 5(9), 6(10), 7(42)
3(1), 4(29), 5(12), 6(42) 1(4), 3(35), 4(3), 5(42)

6 문화 및 관광
2(11), 3(2), 4(13),

5(4), 6(4), 7(34)
3(1), 4(17), 5(16), 6(34) 1(2), 3(32), 5(34)

7 환경
1(26), 2(25), 3(14),

4(10), 5(4), 6(15), 7(94)

1(19), 3(20), 4(43),

5(12), 6(94)

1(18), 2(4), 3(70),

4(2), 5(94)

8 사회복지 1(31), 2(21), 3(19),

4(21), 5(39), 6(24), 7(155)

1(17), 3(24), 4(60),

5(54), 6(155)

1(35), 3(118),

4(2), 5(155)9 보건

10 농림수산
1(10), 2(4), 3(19),

4(16), 5(13), 6(14), 7(76)

1(16), 2(1), 3(2),

4(34), 5(23), 6(76)

1(9), 2(5), 3(60),

4(2), 5(76)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 2(4), 3(18),

4(13), 5(4), 6(8), 7(59)

1(8), 3(5), 4(20),

5(26), 6(59)

1(8), 2(1), 3(43),

4(7), 5(59)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12), 2(1), 3(9),

4(5), 5(12), 6(8), 7(47)

1(1), 3(1), 4(15),

5(30), 6(47)

1(4), 3(41),

4(2), 5(47)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3), 2(14), 3(27),

4(16), 5(10), 6(25), 7(95)

1(3), 3(7), 4(42),

5(43), 6(95)

1(23), 3(68),

4(4), 5(95)

16 예비비

[표 46] 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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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은 일반공공행정 4유형과 5유형, 공공질서 및 안전 1유형과 5유형, 통일·

외교 3유형과 5유형, 국방 4유형과 5유형, 교육 1유형과 5유형, 문화 및 관광

5유형, 환경 3유형과 4유형, 5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2유형과 5유형, 농림수산 

3유형과 5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유형, 4유형, 5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3유형과 5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2유형, 3유형, 4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법안추계결과는 일반공공행정 8유형, 국방 8유형, 교육 3유형과 8유형, 문화 및 

관광 7유형과 8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5유형과 8유형, 농림수산 7유형과

8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8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8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법안산식은 일반공공행정 2유형과 5유형, 국방 5유형, 교육 5유형, 문화 및

관광 3유형과 5유형, 환경 2유형과 5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1유형, 3유형,

5유형, 농림수산 5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3유형과 5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과 5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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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부업무기능 법안명 법안추계결과 법안산식

1 일반공공행정
1(13), 2(17), 3(49),

4(78), 5(157)

1(18), 2(4), 3(20),

4(41), 5(51), 6(1),

7(22), 8(157)

1(16), 2(69), 3(41),

4(31), 5(157)

2 공공질서 및 안전
1(7), 2(1),

3(1), 5(9)
3(1), 5(3), 7(5), 8(9) 1(1), 2(2), 3(6), 5(9)

3 통일·외교 3(6), 4(1), 5(7) 3(2), 5(1), 6(1), 7(3), 8(7) 1(1), 2(2), 3(4), 5(7)

4 국방
1(1), 2(5), 3(10),

4(16), 5(32)

1(4), 2(1), 3(8),

4(7), 5(6), 6(1),

7(5), 8(32)

1(12), 2(3), 3(10),

4(7), 5(32)

5 교육
1(15), 2(8), 3(15),

4(4), 5(42)

3(19), 4(7), 5(7),

7(9), 8(42)

1(8), 2(13), 3(12),

4(9), 5(42)

6 문화 및 관광
1(6), 2(5), 3(15),

4(8), 5(34)

3(10), 4(4), 5(5),

7(15), 8(34)
2(9), 3(24), 4(1), 5(34)

7 환경
1(11), 2(13), 3(35),

4(35), 5(94)

2(2), 3(14), 4(19),

5(48), 6(1), 7(10),

8(94)

1(41), 2(22), 3(14),

4(17), 5(94)

8 사회복지
1(46), 2(51), 3(22),

4(36), 5(155)

2(4), 3(25), 4(13),

5(71), 6(3), 7(39),

8(155)

1(50), 2(26), 3(48),

4(31), 5(155)
9 보건

10 농림수산
1(8), 2(17), 3(31),

4(19), 5(75)

1(2), 2(2), 3(14),

4(15), 5(14), 7(28),

8(75)

1(26), 2(19), 3(23),

4(7), 5(7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 2(8), 3(24),

4(21), 5(59)

1(3), 2(4), 3(7),

4(12), 5(13), 6(1),

7(19), 8(59)

1(8), 2(9), 3(31),

4(11), 5(59)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7), 2(12), 3(25),

4(3), 5(47)

1(1), 2(2), 3(8),

4(6), 5(10), 6(4),

7(16), 8(47)

2(11), 3(31), 4(5), 5(47)

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2), 2(28), 3(27),

4(28), 5(95)

1(1), 2(1), 3(14),

4(16), 5(29), 6(10),

7(24), 8(95)

1(17), 2(13), 3(40),

4(25), 5(95)

16 예비비

[표 47] 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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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유형 정합성 분석 결과
1)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지원사업 2유형과 7유형, 특례는 5유형으로 매칭되었음

❑ 재정수반요인은 위원회 설치 1유형과 5유형, 행정기관 설치 2유형, 공공기관 설

립 5유형, 계획수립 2유형과 4유형, 실태조사 1유형과 2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2유형과 5유형, 지원사업 1유형, 2유형, 4유형, 5유형, 회계기금설치 4유형, 배·

보상 1유형과 5유형, 특례 3유형과 5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사유는 위원회 설치 1유형과 3유형, 행정기관 설치 5유형, 공공기관 설립 

3유형과 5유형, 계획수립 3유형과 5유형, 실태조사 3유형과 5유형, 시스템 구

축·운영 3유형과 4유형, 지원사업 4유형과 5유형, 회계기금설치 3유형, 배·보상 

4유형, 특례 5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및 정책수단별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지원사업 유형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보다 넓은 의안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재정수반요인 지원사업 매칭 유형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유형은 공통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2유형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4유형은 산업 지원 방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5유형은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에 대한 지원 방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미첨부사유 지원사업 매칭 유형 특징은 다음과 같음

◦ 4유형은 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추계 곤란으로 나타남

◦ 5유형은 추상적인 대상 기준 및 범위로 인한 규모 추정 곤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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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책수단 의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1 위원회 설치 7(1)
1(10), 2(9), 3(8)

4(7), 5(19)

1(29), 2(6), 3(27)

4(26), 5(15)

2 행정기관 설치 3(1) 1(4), 2(10), 4(5), 5(6) 1(8), 3(5), 4(4), 5(13)

3 공공기관 설립 5(1)
1(1), 2(7), 3(1)

4(5), 5(14)

1(4), 2(2), 3(16)

4(8), 5(15)

4 협(의)회 설립 2(1), 4(1) 3(9), 4(3), 5(5)

5 계획수립
1(3), 2(37), 3(4)

4(12), 5(8)

1(44), 2(10), 3(50)

4(31), 5(63)

6 실태조사 4(2)
1(19), 2(26), 3(4)

4(7), 5(5)

1(24), 2(15), 3(37)

4(32), 5(47)

7 시스템 구축·운영 2(7), 3(1), 4(6), 5(7)
1(7), 2(11), 3(20)

4(14), 5(9)

8 지원사업
1(3), 2(21), 3(12)

4(8), 6(3), 7(16), 8(6)

1(62), 2(104), 3(5)

4(63), 5(44)

1(46), 2(4), 3(82)

4(106), 5(134)

9 회계기금설치 7(3) 1(2), 2(8), 4(15), 5(2)
1(9), 2(2), 3(29)

4(19), 5(19)

10 배·보상
1(2), 2(5), 3(2)

5(1), 6(1), 8(3)

1(17), 2(3), 3(1)

4(2), 5(11)

1(7), 2(2), 3(6)

4(23), 5(15)

11 특례 1(1), 5(58), 6(4), 8(1)
1(7), 2(11), 3(16)

4(6), 5(20)

1(12), 2(9), 3(9)

4(9), 5(25)

12 기타

[표 48]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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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은 지원사업 2유형, 배·보상 4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재정수반요인은 위원회 설치 7유형, 행정기관 설치 7유형, 계획수립 11유형,

실태조사 11유형, 지원사업 8유형과 11유형 등으로 매칭됨

❑ 미첨부사유는 위원회 설치 2유형과 4유형, 행정기관 설치 3유형, 계획수립

2유형과 3유형, 실태조사 2유형과 4유형, 시스템 구축·운영 2유형과 3유형,

지원사업 2유형과 4유형, 회계기금 설치 2유형과 4유형, 배·보상 4유형, 특례

1유형, 2유형, 4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및 정책수단별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지원사업 유형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보다 넓은 의안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재정수반요인 지원사업 매칭 유형 특징은 다음과 같음

◦ 8유형은 공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인한 지원 발생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11유형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미첨부사유 지원사업 매칭 유형 특징은 다음과 같음

◦ 2유형은 추가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나타남

◦ 4유형은 기존 지급 대상 외 추가 대상에 대한 추계 불가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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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책수단 법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1 위원회 설치 2(1)

1(3), 2(2), 3(2), 4(8),

5(2), 6(3), 7(18), 8(3),

9(1), 10(7), 11(4)

1(17), 2(26), 3(19), 4(33)

2 행정기관 설치 2(1) 1(2), 5(3), 7(13), 11(7) 1(8), 2(7), 3(13), 4(7)

3 공공기관 설립 2(1)

1(1), 2(2), 3(3), 4(2),

5(1), 6(1), 7(8), 8(1),

9(2), 10(1), 11(4)

1(9), 2(9), 3(9), 4(7)

4 협(의)회 설립 1(1), 7(1) 1(3), 2(8), 3(3), 4(1)

5 계획수립

1(8), 2(2), 5(3)

6(3), 7(4), 8(4)

9(9), 10(3), 11(23)

1(34), 2(66), 3(45), 4(36)

6 실태조사 2(2)

1(7), 2(5), 3(2), 4(3),

5(8), 6(4), 7(5), 8(5),

9(2), 10(6), 11(13)

1(21), 2(48), 3(23), 4(39)

7 시스템 구축·운영

1(2), 2(2), 3(2)

4(2), 6(3), 7(3)

9(1), 10(1), 11(5)

1(7), 2(24), 3(14), 4(5)

8 지원사업
1(11), 2(20), 3(15)

4(9), 5(14)

1(24), 2(17), 3(5)

4(11), 5(25), 6(14)

7(26), 8(49), 9(22)

10(15), 11(53)

1(59), 2(128)

3(72), 4(102)

9 회계기금설치 2(3)
5(6), 6(5), 7(5)

8(4), 9(4), 11(3)

1(8), 2(30)

3(19), 4(21)

10 배·보상 2(1), 3(1), 4(10), 5(2)

1(4), 2(5), 3(3), 4(5),

6(2), 7(1), 8(2), 9(3),

10(1), 11(8)

1(5), 2(6), 3(8), 4(34)

11 특례 1(3), 2(1), 3(1)
1(5), 2(3), 3(1), 5(1),

7(5), 8(1), 9(9), 11(6)
1(10), 2(10), 3(6), 4(12)

12 기타

[표 49]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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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의안명은 일반공공행정 5유형, 8유형, 9유형, 국방 9유형, 교육 9유형, 문화 및 

관광 2유형과 9유형, 환경 2유형과 9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9유형, 농림수산

1유형과 9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과 9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9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7유형, 8유형, 9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재정수반요인은 일반공공행정 2유형과 6유형, 국방 6유형, 교육 5유형과 6유형, 

문화 및 관광 2유형과 6유형, 환경 1유형과 6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4유형,

5유형, 6유형, 농림수산 6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유형, 4유형, 6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6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2유형과 6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사유는 일반공공행정 1유형과 6유형, 통일·외교 5유형과 6유형, 국방 

6유형, 교육 3유형과 6유형, 문화 및 관광 5유형과 6유형, 환경 6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4유형과 6유형, 농림수산 6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과

6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6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3유형, 5유형, 6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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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부업무기능 의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1 일반공공행정

1(4), 2(2), 3(7),

4(4), 5(20), 7(4),

8(25), 9(66)

1(9), 2(24), 3(10),

4(5), 5(18), 6(66)

1(30), 2(4), 3(10),

4(5), 5(17), 6(66)

2 공공질서 및 안전 2(1), 8(1), 9(2) 1(2), 6(2) 5(2), 6(2)

3 통일·외교 1(1), 3(4), 9(5) 1(1), 2(3), 4(1), 6(5) 1(1), 5(4), 6(5)

4 국방
1(1), 3(3), 4(2),

5(1), 6(2), 7(1), 9(10)
1(6), 2(1), 4(2), 5(1), 6(10) 1(5), 3(2), 4(3), 6(10)

5 교육

1(5), 2(3), 3(4),

4(1), 5(4), 6(6),

7(7), 8(5), 9(35)

1(3), 2(6), 3(1),

4(11), 5(14), 6(35)
3(20), 4(11), 5(4), 6(35)

6 문화 및 관광
1(2), 2(12), 3(5),

4(5), 7(9), 8(3), 9(36)

1(10), 2(12), 4(9),

5(5), 6(36)
1(1), 4(12), 5(23), 6(36)

7 환경

1(6), 2(19), 3(5),

4(9), 5(3), 6(5),

7(4), 8(3), 9(54)

1(20), 2(5), 4(11),

5(18), 6(54)

1(4), 2(1), 3(21),

4(14), 5(14), 6(54)

8 사회복지 1(11), 2(13), 3(14),

4(13), 5(10), 6(14),

7(7), 8(8), 9(90)

1(18), 2(21), 3(2),

4(25), 5(24), 6(90)

1(5), 2(1), 3(19),

4(47), 5(18), 6(90)
9 보건

10 농림수산

1(13), 2(7), 3(1),

4(2), 5(2), 6(5),

8(5), 9(35)

1(2), 2(8), 3(2),

4(12), 5(11), 6(35)

1(10), 3(2), 4(10),

5(13), 6(3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 2(5), 3(3),

4(3), 5(21), 6(6),

7(12), 8(4), 9(60)

1(20), 2(14), 4(22),

5(4), 6(60)

1(8), 3(9), 4(9),

5(34), 6(60)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1), 2(7), 4(3),

6(2), 7(3), 8(2), 9(18)

1(3), 2(6), 4(3),

5(6), 6(18)

1(1), 3(7), 4(7),

5(3), 6(18)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1), 2(3), 3(3),

4(5), 5(10), 6(7),

7(14), 8(13), 9(66)

1(4), 2(32), 3(9),

4(12), 5(9), 6(66)

1(7), 3(24), 4(5),

5(30), 6(66)

16 예비비

[표 50] 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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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은 일반공공행정 3유형과 6유형, 국방 6유형, 문화 및 관광 4유형과

6유형, 환경 4유형과 6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4유형과 6유형, 농림수산 6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6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2유형과 6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 재정수반요인은 일반공공행정 11유형과 12유형, 국방 12유형, 교육 12유형,

문화 및 관광 8유형과 12유형, 환경 4유형, 5유형, 12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8유형과 12유형, 농림수산 12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유형과 12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12유형, 국토 및 지역개발 9유형과 12유형으로 매칭되었음

❑ 미첨부사유는 일반공공행정 3유형과 5유형, 국방 5유형, 교육 3유형과 5유형, 

환경 4유형과 5유형, 사회복지 및 보건 3유형, 4유형, 5유형, 농림수산 4유형과 

5유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유형, 통신 및 과학기술 5유형, 국토 및 지역

개발 2유형과 5유형 등으로 매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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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정부업무기능 법안명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1 일반공공행정
1(2), 2(7), 3(35),

4(8), 5(7), 6(59)

1(5), 2(3), 3(6), 4(1),

5(1), 6(2), 7(7), 8(3),

9(7), 10(1), 11(23), 12(59)

1(7), 2(19), 3(25),

4(8), 5(59)

2 공공질서 및 안전 1(1), 3(1), 6(2) 5(1), 7(1), 12(2) 3(1), 4(1), 5(2)

3 통일·외교 1(4), 3(1), 6(5)
3(1), 5(1), 7(2),

11(1), 12(5)
1(4), 3(1), 5(5)

4 국방
2(1), 3(1), 4(2),

5(6), 6(10)

1(2), 4(2), 6(1), 8(2),

9(2), 11(1), 12(10)

1(1), 2(4), 3(1),

4(4), 5(10)

5 교육
1(8), 2(7), 3(9),

4(8), 5(3), 6(35)

1(1), 2(5), 3(4), 4(1),

5(1), 7(7), 8(9), 9(1),

11(6), 12(35)

1(5), 2(9), 3(16),

4(5), 5(35)

6 문화 및 관광
1(3), 2(10), 3(3),

4(15), 5(5), 6(36)

1(1), 2(2), 5(1), 6(2),

7(4), 8(13), 9(1), 10(4),

11(8), 12(36)

1(3), 2(22), 3(1),

4(10), 5(36)

7 환경
1(11), 2(7), 3(11),

4(20), 5(5), 6(54)

1(2), 2(7), 3(3), 4(10),

5(10), 6(1), 7(5), 8(8),

9(4), 10(2), 11(2), 12(54)

1(5), 2(13), 3(14),

4(22), 5(54)

8 사회복지 1(15), 2(13), 3(14),

4(36), 5(12), 6(90)

1(11), 2(12), 4(10), 5(10),

6(4), 7(5), 8(18), 9(3),

10(5), 11(12), 12(90)

1(13), 2(29), 3(9),

4(39), 5(90)9 보건

10 농림수산
1(6), 2(6), 3(8),

4(7), 5(8), 6(35)

2(1), 3(5), 4(2), 5(1),

6(5), 7(3), 8(4), 9(2),

10(8), 11(4), 12(35)

1(3), 2(6), 3(3),

4(23), 5(3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8), 2(14), 3(14),

4(6), 5(8), 6(60)

1(3), 2(1), 4(2), 5(5),

6(4), 7(9), 8(4), 9(8),

10(2), 11(22), 12(60)

1(18), 2(19), 3(4),

4(19), 5(60)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2(6), 3(3), 4(7),

5(2), 6(18)

2(1), 3(3), 5(2), 6(1),

7(6), 8(3), 11(2), 12(18)

1(3), 2(6), 3(4),

4(5), 5(18)15 과학기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1), 2(33), 3(6),

4(8), 5(8), 6(66)

1(10), 2(3), 3(3), 4(6),

5(4), 6(1), 7(1), 8(1),

9(20), 10(2), 11(15), 12(66)

1(17), 2(22), 3(9),

4(18), 5(66)

16 예비비

[표 51] 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법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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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에 기반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제 1 절 토픽 유형을 통한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

1. 정책수단별 정합성 분석 결과
❑ 정책수단별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위원회 설치, ②행정기관 설치, ③공공기관 설립, ④계획수립, ⑤실태조사,

⑥시스템 구축·운영, ⑦지원사업, ⑧회계기금 설치, ⑨배·보상, ⑩특례

◦ 분석 결과, 의안명과 법안명 정책수단별 분류 유형과 매칭되고 있음

◦ 하지만, 협의회 설립, 기타 등과의 매칭 유형은 찾아볼 수 없었음

◦ 정책수단별 분류의 경우 의안명 및 법안명에 대해서는 협의회 설립, 기타

유형 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No 비용추계T/F 의안명 법안명

1 위원회 설치 1 2

2 행정기관 설치 5 3

3 공공기관 설립 1, 5 3

4 협(의)회 설립

5 계획수립 5 7

6 실태조사 1 4

7 시스템 구축·운영 3, 4

8 지원사업 1, 4 1, 4, 6

9 회계기금설치 5 3

10 배·보상 3 6, 7

11 특례 3 3

12 기타

[표 52]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대상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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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단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위원회 설치, ②행정기관 설치, ③공공기관 설립, ④협의회 설립,

⑤계획수립, ⑥실태조사, ⑦시스템 구축·운영, ⑧지원사업, ⑨회계기금 설치,

⑩배·보상, ⑪특례

◦ 분석 결과, 의안은 명칭, 결과, 산식을 통해 대부분의 유형이 매칭됨을 확인하

였으며, 법안 또한 명칭, 결과, 산식 토픽이 비용추계 유형과 매칭됨을 확인함

◦ 각 분류에 매칭되는 유형 중 일부 중복되는 값이 있으나, 이는 정책수단 유형

을 포괄하며, 해당 토픽 유형에 대한 재분류를 통해 정책수단별 매칭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No 비용추계T/F
의안 법안

명칭 결과 산식 명칭 결과 산식

1 위원회 설치 1, 4 4, 5 1, 3 3 7 3

2 행정기관 설치 4 4, 5 3 5, 7

3 공공기관 설립 4, 5 4 3 1 3

4 협(의)회 설립 4 3 3 2

5 계획수립 3 4, 5 1, 2, 3 3 4, 7 3

6 실태조사 3 4, 5 1, 3, 4 1 4, 7 1, 3

7 시스템 구축·운영 4 2, 3 2 3, 7 2

8 지원사업 1, 3 4 3 1, 4 5, 7 1, 3, 4

9 회계기금설치 2, 4 1, 3 2 5 3

10 배·보상 2 5 3 1, 4

11 특례 2, 4 2, 3 2, 4 4 5

12 기타

[표 53] 정책수단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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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단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위원회 설치, ②행정기관 설치, ③공공기관 설립, ④계획수립, ⑤실태조사, 

⑥시스템 구축·운영, ⑦지원사업, ⑧회계기금 설치, ⑨배·보상, ⑩특례

◦ 분석 결과, 의안의 경우 명칭은 지원사업, 특례 등 2가지 유형과의 매칭만

진행되었으나, 요인 및 사유의 경우 협의회 설립,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과 매칭되는 등 포괄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법안의 경우 명칭은 지원사업과 배·보상에 대한 매칭만 진행되었으나,

요인과 사유로 나아갈수록 많은 영역을 포괄함을 알 수 있었음

◦ 비용추계 대상과 마찬가지로 각 분류에 매칭되는 유형 중 일부 중복되는 값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정책수단 유형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첨부3호 유형 요인 및 사유에 대한 정책수단별 유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미첨부3호 대상은 정책수단별 분류 중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유형 분류 접근방식이 필요함

No 비용추계T/F
의안 법안

명칭 요인 사유 명칭 요인 사유

1 위원회 설치 1, 5 1, 3 7 2, 4

2 행정기관 설치 2 5 7 3

3 공공기관 설립 5 3, 5

4 협(의)회 설립

5 계획수립 2, 4 3, 5 11 2, 3

6 실태조사 1, 2 3, 5 11 2, 4

7 시스템 구축·운영 2, 5 3, 4 2, 3

8 지원사업 2, 7 1, 2, 4, 5 4, 5 2 8, 11 2, 4

9 회계기금설치 4 3 2, 4

10 배·보상 1, 5 4 4 4

11 특례 5 3, 5 5 1, 2, 4

12 기타

[표 54] 정책수단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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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업무기능별 정합성 분석 결과
❑ 정부업무기능별 전체 의안명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일반공공행정, ②공공질서 및 안전, ③통일·외교, ④국방, ⑤교육,

⑥문화 및 관광, ⑦환경, ⑧사회복지, ⑨보건, ⑩농립수산, ⑪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⑫교통 및 물류, ⑬통신, ⑭과학기술, ⑮국토 및 지역개발

◦ 분석 결과, 의안명, 법안명에서 대부분의 정부업무기능별 분류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정 토픽 유형이 아닌 다양한 유형에 토픽으로 구성됨을 확인하는 등

정부업무기능별 분류는 의안명 분류와 정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함

No 정부업무기능 의안명 법안명

1 일반공공행정 1, 3 5, 6

2 공공질서 및 안전 4 7

3 통일·외교 2, 4 4, 5

4 국방 4 4

5 교육 3, 5 2, 3

6 문화 및 관광 1, 4 2, 4

7 환경 1, 2, 3, 4, 5 4, 6, 7

8 사회복지
3, 4 2, 6, 7

9 보건

10 농림수산 4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 1, 4

12 교통 및 물류 1

13 통신
1 7

14 과학기술

15 국토 및 지역개발 3, 5 3, 7

16 예비비

[표 55]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및 전체 의안명 대상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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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기능별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일반공공행정, ②공공질서 및 안전, ③통일·외교, ④국방, ⑤교육,

⑥문화 및 관광, ⑦환경, ⑧사회복지, ⑨보건, ⑩농림수산, ⑪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⑫통신, ⑬과학기술, ⑭국토 및 지역개발

◦ 분석 결과, 의안은 명칭, 결과, 산식 모두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전반적인 영역

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식의 경우 전체 유형이 3, 5유형으로 통일

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업무기능별 분류와 연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법안의 경우 명칭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결과, 산식으로 나아갈수록 포

괄하는 영역이 좁아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업무기능별 분류가 비용추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될수록 근거한 유형 분류와의 정합성이 낮아짐을 추측

할 수 있음

No 정부업무기능
의안 법안

명칭 결과 산식 명칭 결과 산식

1 일반공공행정 4, 6, 7 4, 6 3, 5 4, 5 8 2, 5

2 공공질서 및 안전 7 3, 5 1, 5

3 통일·외교 7 3, 5 3, 5

4 국방 2, 7 1, 6 3, 5 4, 5 8 5

5 교육 7 4, 6 3, 5 1, 5 3, 8 5

6 문화 및 관광 7 6 3, 5 5 7, 8 3, 5

7 환경 1, 2, 7 4, 6 3, 5 3, 4, 5 2, 5

8 사회복지
5, 7 6 3, 5 2, 5 5, 8 1, 3, 5

9 보건

10 농림수산 7 4, 6 3, 5 3, 5 7, 8 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 5, 6 3, 5 3, 4, 5 8 5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7 5, 6 3, 5 3, 5 8 3, 5

14 과학기술

15 국토 및 지역개발 3, 6, 7 4, 5, 6 3, 5 2, 3, 4 8 3, 5

16 예비비

[표 56]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및 비용추계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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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기능별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등장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일반공공행정, ②통일·외교, ③국방, ④교육, ⑤문화 및 관광, ⑥환경,

⑦사회복지, ⑧보건, ⑨농림수산, ⑩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⑪통신,

⑫과학기술, ⑬국토 및 지역개발

◦ 분석 결과, 의안과 법안 모두 명칭, 요인, 사유 등에서 전반적인 정부업무기능

별 분류 유형과 매칭됨을 확인하였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예비비 유형은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No 정부업무기능
의안 법안

명칭 요인 사유 명칭 요인 사유

1 일반공공행정 5, 8, 9 2, 6 1, 6 3, 6 11, 12 3, 5

2 공공질서 및 안전

3 통일·외교 5, 6

4 국방 9 6 6 6 12 5

5 교육 5, 6 3, 6 12 3, 5

6 문화 및 관광 2, 9 2, 6 5, 6 4, 6 8, 12

7 환경 2, 9 1, 6 6 4, 6 4, 5, 12 4, 5

8 사회복지
9 4, 5, 6 4, 6 4, 6 8, 12 3, 4, 5

9 보건

10 농림수산 1, 9 6 6 6 12 4, 5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 9 1, 4, 6 5, 6 11, 12 5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9 6 6 6 12 5

14 과학기술

15 국토 및 지역개발 7, 8, 9 2, 6 3, 5, 6 2, 6 9, 12 2, 5

16 예비비

[표 57]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및 미첨부3호 대상 의안 분류 정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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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픽 유형을 통한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 결과
❑ 분석 결과, 정책수단별 토픽 연계 유형은 등장하였으나, 정부업무기능별 유형의 

경우, 동일 유형 내 의안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

❑ 정책수단별 분류는 의안 수행 방안에 관한 내용이 비용추계 결과와 산식, 재정

수반요인과 미첨부사유 등 관련 키워드가 구체적 기술을 통해 등장하는 등 내

용 근거 유형 분류에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수단 및 비용추계 대상 토픽 비교를 통해 다음 시사점을 도출함

◦ 첫 번째, ‘①위원회 설치, ②행정기관 설치, ③공공기관 설립, ④협의회 설립’ 

키워드의 동시 빈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위원회 설치, 협의회 설립’ 유형

을 ‘위원회/협의회 설치/설립’으로, ‘행정기관 설치, 공공기관 설립’ 유형을 ‘공

공/행정기관 설치/설립’으로 통합하였음

◦ 두 번째, ‘⑤계획수립, ⑥실태조사’ 등은 동시 빈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추계 결과와 산식’, ‘재정수반요인과 미첨부사유’ 등 목적–수단의 관계로 

연계되어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로 통합하였음

❑ 정책수단 및 미첨부3호 대상 토픽 비교를 통해 다음 시사점을 도출함

◦ 첫 번째, 정책수단별 분류 중 지원사업 유형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함

◦ 두 번째, 지원사업의 재정수반요인은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②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③산업지원, ④소득세 감면 및 세액공제, ⑤대통령령으로

인한 지원 발생, ⑥재난 및 안전 관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음

◦ 세 번째, 지원사업 미첨부사유는 ①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 ②추상적인 

대상의 기준 및 범위, ③추계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정책수단 및 미첨부3호 대상 토픽 비교를 통해 다음 시사점을 도출함

◦ 비용추계 및 미첨부3호 분류 유형 모두 기술 정도가 구체적일수록 정책수단별 

유형 포괄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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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의 경우 협의회 설립, 시스템 구축·운영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수단별 분류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위원회와 협의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등 유형이 

추계결과 및 산식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미첨부3호의 경우 지원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유형 중 공공기관 설립, 협의회 설립 유형 분포가 지나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음

◦ 정합성 비교·분석 결과, 비용추계는 일부 유형의 통합 후 적용이 가능하며,

미첨부3호는 지원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재분류 진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비용추계 미첨부3호

공통점 기술 정도가 구체적일수록 정책 수단별 분류 유형 포괄범위 확대

특징

(위원회, 협의회),  (행정기관, 공공기관), 
(계획수립, 실태조사) 등의 유형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음

지원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높은 분포도

위원회 설치, 행정기관 설치,
공공기관 설립,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특례

지원사업

낮은 분포도 협의회 설립, 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기관 설립, 협의회 설립

적용 방향 일부 유형 통합 후 적용 진행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재분류 진행

[표 58] 비용추계 및 미첨부3호 대상 토픽 비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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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과정을 진행한 결과,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는 다음과 같음

정책수단별 분류 비용추계 특성 분류 미첨부3호 특성 분류

①위원회 설치

①위원회/협의회 설치 및 설립

①시설의 설치·운영

④협의회 설립

②행정기관 설치

②행정/공공기관 설치 및 설립

③공공기관 설립

⑤계획수립

③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⑥실태조사

⑦시스템 구축·운영 ④시스템 구축·운영

⑧지원사업 ⑤지원사업

미첨부사유 3요소

- 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

- 대상 기준 및 범위의 모호함

- 추계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

⑨회계기금 설치 ⑥회계기금 설치

⑩배·보상 ⑦배·보상

⑪특례 ⑧특례 ②산업지원

③소득세 감면

④세액공제

⑫기타 ⑨기타

[표 59] 토픽 유형을 통한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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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형별 의안 비용추계 방법론 적용 전략
❑ 분석 결과, 기존 의안 비용추계 유형 분류는 추계를 의뢰한 위원회에 따른 분류 

방식인 정부업무기능별 분류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으나, 비용추계서와 미첨부

사유서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은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업무기능별 분류는 의안명 혹은 목적을 분류하기 위한 1차 수단으로 적용

할 수 있었으나, 비용추계 결과, 산식, 재정수반요인과 미첨부사유 등 구체적인 

기술 단계로 갈수록 정책수단별 분류 유형의 적합도가 높아지며, 매칭된 동일 

유형 내 의안 간의 유사한 키워드 및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함

❑ 의안명칭과 위원회별 분류는 의뢰한 의안의 대상 및 목적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 및 방법인 수단은 2개 이상이 포함되어 작성되는 등 

정책수단 별 재분류를 진행한 뒤 비용추계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미첨부3호의 경우 지원사업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분류 진행 결과 

재정수반요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의 설치 운영, 산업지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인한 지원, 재난 및 안전 관리 등으로 나타나 토

픽 모델링이 아닌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

❑ 미첨부3호의 지원사업 미첨부사유는 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 추상적인 

추계대상의 기준 및 범위, 추계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남

❑ 비용추계과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추계요구서 실질적 내용에 근거한 분류가 

필요하며, 정책수단별 분류가 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단기 방안은 추계요구서를 통한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 방안임

❑ 비용추계서와 미첨부3호 모두 비용추계 결과와 산식, 재정수반요인 및 미첨부

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술될수록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 포괄도가 높아지고 있으

며, 향후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비용추계요구서는 ①의안명, ②제안취지, ③의안원문 등을 작성 및 첨부하

고 있으나, 추가로 정책수단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등, 효율적 추계를 위해 요

구 접수 초기 목적, 대상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정책수단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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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비용추계요구서에 예상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체크박스를 추가

해야 하며, 필요시 선택한 정책수단의 규모를 작성할 수 있게 수정한다면, 추계

담당관은 규모와 수단의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원활한 추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됨

❑ 추가로 발의자가 의안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추려 기입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의안명칭을 통해 대상과 목적을 파악할 수 있으나, 요구서를 통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결과 동일 유형에 속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으로 분

류될 수 있는 것처럼, 동일 유형의 정책수단들을 선택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구

자가 생각하는 핵심 요인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핵심 키워드 

작성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비용추계 DB 시스템 운영을 진행해야 함

❑ 비용추계서 유형화 및 효율화의 핵심은 적합 분류 체계의 발굴임

❑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추계 내용은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와 좀 더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해당 분류 체계에 근거한 DB 분류를 진행해야 함

❑ 정책 수단별 유형 분류 가능성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도화가 진행된다면 

기존 정부업무기능별 유형와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 등을 통한 기존 추계 DB와

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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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주요 결과
❑ 본 연구는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 연계를 통한 효율화 향상을 위한 선행요건인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석을 진행함

❑ 정보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 기존 사례인 미국 CBO의 의안-비용추계 프로세스

를 검토하였으며, 유형화 분석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정부

업무기능별 분류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음

❑ 비용추계 특성 분석을 위해 법안을 대상으로 비용추계 여부(비용추계 대상/미

첨부3호) 등 현황을 고려하여, 명칭, 비용추계 진행 시 결과와 산식, 미첨부3호

시 재정수반요인과 미첨부사유 등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음

❑ 세수는 특례가 많아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음

❑ LDA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고려할 수 있는 총 유형에 대한 토픽 유형들이 추

출되었으며, 도출된 유형들과 정부업무기능 및 정책수단별 분류와 비교·분석을 

진행한 뒤 매칭여부를 통해 유형 분류의 정합성 여부를 파악하였음

❑ 분석 결과, 명칭에 대해서는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정합성이 높았으나, 비용추계 

결과, 재정수반요인, 미첨부사유, 추계산식 등 구체적 기술 단계로 갈수록 정책

수단별 분류 유형의 포괄도가 높아지는 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업무기능별 분류의 경우 유형 간의 매칭이 진행되더라도, 동일 유형 내

의안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음

❑ 이는 의안명은 목표 및 대상을 반영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및 방법은 정책수단

을 통해 작성되는 등 목표–수단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기존 비용추계요구서는 법안명, 제안 취지, 의안 원문 등을 작성 및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정부업무기능별 분류 방식에 해당되며, 정책수단별 분류 방식

에 근거한 비용추계 DB 체계화가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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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첨부3호는 지원사업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분류 진행 결과 재정

수반요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의 설치 운영, 산업지원, 소득세 감

면,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인한 지원, 재난 및 안전 관리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

❑ 비용추계 대상 의안은 비용추계요구서를 정책수단 별 분류 유형에 맞춰 구체적

으로 작성할수록 각 부처의 수립계획 참고, 기존 추계사례 적용, 추정 시나리오 

기법 적용 등 원활한 추계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함

❑ 반면, 미첨부3호의 지원사업 미첨부사유는 다양한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 추상

적인 추계대상의 기준 및 범위, 추계대상에 대한 정보 부족이 나타났으며, 비용

추계요구서 작성 시 추계대상에 대한 구체적 작성 방안이 필요함

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 비용추계정보 특성 분석 결과, 실질적인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에서 기술

되고 있는 내용은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기존 비용추계 방식은 요구서의 의안명, 취지, 원문을 분석한 뒤, 발의

자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검토한 뒤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의뢰서는 목적 및 대상은 분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등

수단은 파악기 어려워, 의안–비용추계 정보 간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방안으로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시 해당되는 정책수단

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 도입 방안, 의뢰자가 생각하는 정책수단의 종류 및 

규모 작성 진행, 의안을 대표할 수 있는 4~5개의 핵심 키워드 작성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장기 방안으로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를 통한 비용추계 DB 체계화 및 고도화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정부업무기능별 유형과 정책수단별 유형 분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추계 DB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무엇보다 가장 선행요인으로 추계결과 및 미첨부사유서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

에 가장 근접한 체계인 정책수단에 근거하여 유형 분류를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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